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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지 2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W TO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도하협상에서 150여 

개 회원국 간의 이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해결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신규 

회원국 가입 관련 절차 및 요건,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지배구조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WTO 

체제의 지배구조 개선과 도하협상의 성공적인 타결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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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 대안

안덕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지 2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WTO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논

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도하협상에서 150여 개 회원국 간의 이견을 도출

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지배

구조문제에 대해 연구가 심화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분쟁해결체제의 구조적 쟁점, 신규 회원국 가입 관련 절차 및 

요건, 시민사회의 역할 수용 등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체제 차원에서도 무역의 역할과 기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GATT/WTO 운영과 관

련해서는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사무국 운영에 실질적이고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보직은 물론이고 WTO 체제의 운영을 책임

지는 주요 위원회나 기구 등에서도 국가 위상에 비해 사실상 실적은 미

진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도하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을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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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심국가 그룹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세적으

로 FTA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산물보조금

과 수산보조금의 대폭 삭감이 추진되는 도하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

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규범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매

우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나 시장개방협상에서는 반대로 국내시장 보

호를 위해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도하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위상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도하협상의 종결 여부를 떠나서도 시장개방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의 위상을 증명하기 위한 기회로서 WTO 각료회의 유치가 중요한 계

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G20 서울회의를 계기로 기존의 금융

의제에 더하여 무역과 개발 등 한국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의제를 국

제사회의 논의로 부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도하협상의 마무리를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도하협상을 여하한 형식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WTO 정책 차원에서 시급한 사안은 WTO 내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무역국으로서 

WTO의 기구 분담금을 157개 회원국 중 아홉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상

황이지만 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역할은 여전히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물

론 WTO에서의 역할을 단순히 관련 위원회나 기구에서 주요 요직을 한

국 출신 인사가 얼마나 맡고 있느냐라는 지표로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

나 WTO 운영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총장·차장 및 핵심 국장 등 

기구 내의 보직이나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등 핵심 이사회 또는 위원

회의 의장직에 진출한 한국 출신 인사가 드문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이다.

현재까지 한국 출신 인사들이 사무차장직을 포함하여 일부 사무국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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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진출한 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른 개별 사례로 간

주되며 정책적인 차원의 인력 양성과 인사 정책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개인의 전문성과 관련 부문에서 필요한 자질 및 역량은 필요조건이나 이

를 토대로 개인을 WTO 내 요직에 진출시키는 데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구비하

는 부분이나 실제 지원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상당한 효과

를 보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필수적

인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 제네바 대표부에 개방직으로 전문관 직을 

개설하고 국내 학계 또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들을 충원함으로써 

전문성을 토대로 WTO 위원회 활동이나 기구 운영에 한국의 역할을 제

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우수한 다수의 정부 공무원들이 제

네바 대표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제약 때문에 위원

회 활동 등에서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토론 참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2~3년간 전문관으로서 네트워크와 

활동을 기초로 관련 부문에서 명성,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후 WTO 사무

국에 진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각 부처들이 WTO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책연구기관들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전문 연구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 전문관 직을 운용하기 위한 

인재 풀(pool)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 체제에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등 최고위급 요직 진출이다. 이를 위

해서 정부가 적절한 국제적 감각과 배경을 갖춘 인사를 장관급 요직에 발

탁하고 이 인사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경주할 필요

가 있다. 한국의 경우 당분간 전문인력의 사무국 진출이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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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고위직 진출방

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무역으로 괄목할 만

한 경제성장을 이룬 최적의 상징성을 가진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WTO 최고위급 진출에 정치적인 장점이 있다.

끝으로 북한의 WTO 가입협상을 대비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관련된 제반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WTO 가입협상 개시는 북한의 체제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

이자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시금석이 된

다. 그러나 실제로 WTO 가입을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WTO 가입작

업반 구성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상당 수준 준비작업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협상 단계의 의제 구성이나 시장개방안 논의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남북한 교역 및 경제관계와 안보

상 특수성 등에 근거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에 부담이 되는 쟁점

들이 부각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기존 비시장경

제국들의 가입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의제 등을 검토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관계에서 시사점이 큰 사안들에 대한 협상 전략을 수립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대비방안을 근거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표면화되는 시점에서는 최우선 남북한 경제대화 의제로 제기하여 상호 공

동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지는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중국과 러시아 및 CIS 국가

들이 우선적으로 한 WTO 체제 수용은 체제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

적으로 안전한 정책의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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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창설된 지 20년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WTO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도하협상에서 150여 

개 회원국들 간의 이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지배구조문제에 대해 연구가 심화되면서 보다 근본적

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분쟁해결체제의 구조적 쟁점, 신규 회

원국 가입 관련 절차 및 요건, 시민사회의 역할 수용 등에 대해서 다양한 분

석이 제시되었다.1)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WTO 체

제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 구조적인 쟁점

1) 도하협상이 개시된 2000년 초반부터 해외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제시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정책적 시사

점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연구주제로 다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서진교 외(2008),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덕근 

(2011), ｢WTO 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통상법률󰡕, 통권 제97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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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에서 수행된 대표적인 기존의 연구인 서진교(2008)

에서 다룬 사항들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여타 해외 연구들에서도 충분히 다

루어지지 못한 내용들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WTO 체제 운영상 제기되는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들을 

분석하는데, 기존의 연구들이 이론적인 면에서 다양한 쟁점들을 부각한데 반

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들을 기초로 보다 실증적인 차

원의 쟁점들을 부각하고자 한다. 특히 운영상 제기된 실증차원의 문제점 연

구에 기초하여 한국과 나아가 개발도상국들의 실질적인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WTO 체제 운영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통상체제에서 한국의 올바른 위상을 회복하고 정립해나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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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세계무역체제의 거버넌스
구조 형성, 발전 및 특징2)

1. 세계무역체제 출범에서 세계무역기구로의 발전

가.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시도 시의 거버넌스 구조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 재건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World Bank)의 설립에 이어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출범으로 예정되어 있던 국제통상체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

의 설립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의 충돌 속에서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함으로써 좌초되었다.3) 특히 2차대전 직후 세계

정세가 냉전체제로 급변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과 러시아를 중

2) 이하의 장은 안덕근(2010), ｢WTO 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통상법률󰡕, 통
권 제97호, 제2절에 기초하여 보완했음을 밝힌다.

3) GATT 출범 당시의 역사에 관해서는 Douglas Irwin et al.(2008), The Genesis of the GATT; 
William Diebold(1952), The End of the ITO, Princeton University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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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공산권 경제권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자 ITO를 통한 세계무역체제 

설립 구상은 강력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4)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당시 ITO 설립을 위해 노력했던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잠정의정

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라는 법적인 합의문을 통해 ITO체

제하에서 무역규범으로 시행될 예정이던 부분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라는 형태로 한

시적이라는 조건하에 적용시켰다.5) 이러한 다소 특이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GATT 체제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WTO 체제로 확대․개편되기 이전까

지 약 50년간 유지된 국제통상체제의 주요한 거버넌스 문제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비록 실제로 설립되지는 못하였으나 현재 세계통상체제의 틀을 제공

한 ITO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6)

ITO 설립에 관한 법률적 합의문인 소위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

에 따르면, 제VII장은 ITO의 구조, 기능, 의사결정, 이사회 운영, 사무총장 

및 조직,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관한 부분을 다루

고 있는데 총 6개 절,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7) 하바나 헌장은 전체 9개

의 장, 106개 조항 및 16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4) Thomas Zeiler(1999), Free Trade Free World: The Advent of GATT,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5) 잠정의정서를 통해 한시적인 적용을 조건으로 GATT를 출범시킨 주된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

가들이 이를 의회나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잠정의정서에는 

GATT보다 선행한 국내 법규에 대해서는 ‘기존국내법예외(또는 조부조항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내법

규의 개정 필요성을 제거하여 입법부 승인절차를 회피했다.

6) GATT 출범에 관한 이러한 특이성은 이후 학자들이 GATT 체제가 ‘선천성 기형(birth defect)’을 지니

고 있다고 평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J. Jackson(1995), World Trading System.

7) “Final Ac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 Havana Charter for 

an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http://www.worldtradelaw.net/misc/havana.pdf> (visited 3 

Jan. 2011). 하바나 헌장은 전체 9개의 장, 106개 조항 및 16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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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ITO와 WTO 간 거버넌스 비교 ❚

비교 사안 국제무역기구(ITO)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자격
외교관계의 공식 행위를 할 수 있는 독

립 관세영역

대외통상행위에 대해 완전한 자주권을 

가지는 독립 관세영역

주요 기구

총회(Conference)
 - 회원국당 1인의 대표

 - 1국 1표 다수결로 의사결정

 - 매년 의장 선출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 최소 2년에 1회 소집

이사회(Executive Board)
 - 18개국

 - 지역 안배 및 경제규모 반영

 - 1국 1표 다수결로 의사결정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주요 의

사결정기구로 역할

 -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 기

능 수행

위원회(Commission)
 -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7인 이하로 

구성

이사회(Council)
 - 상품무역이사회

 - 서비스무역이사회

 - 지재권이사회

 - 산하에 다양한 위원회(Committee)
구성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적용 배제

 - UN 헌장 제IV조 또는 제VI조 사안은 

ITO 적용대상에서 제외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성만 명시

분담금
2년치 이상 분담금 체불의 경우 투표권

박탈
체불에 대한 명시적인 벌칙 규정 미비

자료: 안덕근(2010), ｢WTO 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통상법률󰡕, 통권 제97호를 
수정하여 보완.

[표 2-1]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ITO의 거버넌스 체제는 이후의 GATT 

또는 WTO 체제와 비교할 때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특이한 내용이 많

아 현 단계에서의 WTO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8) 일례로 ITO는 UN 산하기관으로 구상되었으나 UN 회원국이 아니라 

독립된 관세영역에 대해서 회원국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후에 GATT

8) ITO의 역사가 GATT/WTO 체제의 발전에 기초가 된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실질적인 규범이나 

체제상 구조 등의 부분 이외에도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공식언어이다. WTO 체

제의 공식언어는 영어와 더불어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가 채택되어 있다. ITO 헌장에는 당시 공식언어로 

이 3개 국어 이외에 러시아어와 중국어가 채택되었는데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GATT 체제에 불참하면

서 이 국가들의 언어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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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WTO 체제에서 그대로 채택되고 있다.9) 또한 ITO는 전체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Conference)를 두는데 의사결정은 1국 

1표에 기초한 투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GATT 또는 WTO에서는 채택되지 못한 기구이지만 ITO에서는 이

사회 구성이 계획된 바 있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정된 18개국으로 구성되

는데, 지역 간 배분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시의 유럽경제공동체를 염

두에 두어 관세동맹도 이사회의 일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이하게 매 3년마다 출석 2/3 이상 과반수 투표의 지지를 받는 경제적 중

요성이 큰 회원국- 즉 무역규모가 큰 핵심 선진국- 8개국을 이사회 회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는 UN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이 기구 운영에 관한 핵심적

인 기능을 수행하는 의사결정체를 설립하려는 안으로서 사실상 기구의 주요 

회원국들에 특혜를 부여하는 구상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국제사회에서

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10) 여타 10개 회원국은 출석 

2/3 이상의 투표 지지를 받는 국가들로 채우게 된다. 이사회는 ITO의 주요 

정책 시행을 책임지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 활동을 감독한다.

위원회는 각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7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사회에 의해 확정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

에서 결정되는데 투표권은 없는 대신 ITO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UN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ITO 협정이 적

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UN 헌장 

Chapter IV 혹은 Chapter VI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사안은 

ITO의 적용대상에서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여타 국제협정들과는 조화와 

 9) ITO 설립을 위한 하바나헌장은 당시 53개국에 의해 서명되었는데, 당시 서명국 중 중국, 에콰도르, 

파나마, 요르단의 4개국은 이후 WTO에 가입한 데 반해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리베리

아, 시리아 등 6개국은 아직도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10) 최근 WTO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일부 국가나 전문가가 제기하는 WTO 내 핵심 회원국들로 구성된 

소규모 의사결정기구 설립 제안은 ITO 이사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 설립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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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해 공동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당시에 NGO들과의 협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회원국 권한 밖의 일이 아닌 한, 2년치 이상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회원

국은 기구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ITO 설립이 무산되고 GATT 체제가 대신 들어선 후에는 ITO 창설 

협상 당시 고안된 거버넌스 구조는 폐기되고 GATT 제III부의 일부 조항들

이 전체 체약국들에 의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 규정하게 되었다. 특히 GATT 

규정상 1국 1표의 평등한 투표권에 기초한 투표방식이 제시되고 있으나, 

1959년 브라질의 요청으로 시행된 운송보험에 관한 계약자유문제에 대한 투

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GATT 회의장에서 GATT 규범 적용이나 시행에 

관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1) 1959년 이후에는 사실상 모든 GATT의 

의사결정이 합의(consensus)에 기초하였으나 1990년 이전의 문서 상에는 공

식적으로 합의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복수 간 협정으로 

마련된 ｢소고기협정(Arrangement Regarding Bovine Meat)｣과 ｢국제낙농협

정(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상에서 합의에 대한 정의가 제시된 바 

있다.12)

나.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의 거버넌스 구조 발전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WTO 체제가 출범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공

식적인 국제기구로서의 WTO 설립이다.13) ITO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잠정

11) GATT(1959), SR. 14/9 at 115. 이후에는 신규 가입, 자유무역협정, 특별회의의 요청 등의 사유에 의해 

시행된 우편에 의한 투표를 제외하고는 GATT 체제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의장에서 투표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12) 소고기협정, 제VII:1(c)조; 국제낙농협정, 제V:3조. 자세한 사항은 Richard H. Steinberg, “Consensus 

Decision-Making at the GATT and WTO: Linkage and Law in a Neorealist Model of 

Institutions”, UC Berkeley: Berkeley Roundtable on the International Economy Working Paper 

72 (January 1995) 참고.

13) 국제기구로서의 WTO 설립에 대한 의미는 Ann Krueger(2000), “The WTO as a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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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14)를 통해 다소 변칙적인 방식으로 시작된 GATT는 국제기구로서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GATT 서명국들은 회원국(member)이 아니라 체약

국(contracting party)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WTO가 설립됨에 따라 기

존의 GATT 체약국들은 공식적으로 WTO 회원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1995년 말을 기점으로 GATT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면서 과거에 

존속되어오던 ｢선행 국내법규 예외(Pre-existing Legislation Exception, 또는 

조부조항 예외 Grandfather Exception)｣도 모두 철폐되었다.15)

또한 새로이 출범한 WTO 체제에서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다루는 개별 이사회가 구성되고 그 산하에 사안별로 다양한 위

원회가 마련되었다.16)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각료이사회가 있는데 최소 2년

마다 한번씩은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7) 그러나 기구의 운영상 

각료이사회에서 권한을 가진 대부분의 사안이 일반이사회에 위임되어 있다. 

ITO의 구상안에서는 18개 주요국만 참여하는 이사회가 마련된 바 있으나, 

WTO 체제 하에서는 그러한 소수의 회원국이 주도하는 의사결정체는 존재

Organization”, Univ. of Chicago Press 참고.

14) 잠정의정서를 통해 1948년 1월 1일자로 잠정 적용된 GATT 협정은 국내법규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서는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소위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을 통해 주요국들의 국내 비준절차를 

회피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GATT 체제 기간 동안 수차례 GATT를 확정적으로 적

용(definitive application)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15) WTO 체제로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기존의 GATT를 1995년 말에 종료시킴으로써 1년간의 이행기간을 

두었다.

16) WTO, WTO Annual Report 2006, p. 93.

17) WTO 설립협정, 제IV:1조.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가 당시 신라운드 출범을 시도하기 위해 제2차 각료

회의 다음해인 1999년에 개최된 바 있으나 그 외에는 대부분 2년 만에 개최하고 있다. 한편 일정상 

개최되어야 했던 2007년 각료회의는 개최신청국 부재와 도하협상 모멘텀 상실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했다. WTO 출범 이후 최초의 각료회의 개최 실패사례인 2007년의 경우 향후 이러한 문제 재발 방

지를 위한 명확한 후속대책 또는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사무국- 즉 

사무총장- 에 있는 것인지 혹은 회원국 전체- 이런 경우 궁극적으로 일반의사회 의장 - 에 있는 것

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2006년 7월 당시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협상

의지 부족을 근거로 도하협상을 잠정적으로 직권 중단한 바 있다. 이후 2007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도하협상 재개를 선언하였고 사무총장의 의도는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도하협상에 대한 주의를 환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사무총장이 회원국들 간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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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각료이사회와 일반이사회 모두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게 된다.

한편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절차를 관장하며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 산하에는 여타의 행정기구들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은 상설 상

소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특히 GATT 분쟁해결제도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

된 합의에 의한 분쟁판결채택절차를 합의에 의한 분쟁판결기각절차로 수정함

으로써 사실상 모든 판결이 자동적으로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되도록 하는 

강력한 사법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로써 GATT 체제와 비교할 때 훨씬 

정교한 조직적 뒷받침과 함께 WTO 규범 시행에 한층 효과적인 분쟁해결제

도를 구비하게 되었다.

분쟁해결기구 이외에도 일반이사회는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역할도 병행하

고 있다.18) WTO 체제의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분쟁해결기구에서와는 달리 

무역정책검토기구에서의 의결은 회원국에 어떠한 법적인 의무도 부과하지 않

는다. WTO 협정의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체제’ A항에서는 명시적으로 무

역정책 검토기능은 회원국 무역정책의 영향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일 뿐이며 

협정상 의무사항의 이행이나 분쟁해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즉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종합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질

의와 논의 등을 통해 사실상 동료 간 압력(peer pressure)을 행사하는 보다 

정치적인 성향이 부각되는 기구로서, 일반이사회가 사후적으로 역할을 수행

하는 두 가지 기능의 성격을 비교해볼 때 분쟁해결기구에서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일반이사회는 일상적으로 WTO 체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

상의 의사결정 이외에도 한편으로는 패널과 상소기구의 사법적인 판결에 실

질적인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의결과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법적인 

18) 무역정책검토제도는 1989년 GATT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이에 의거한 최초의 한국에 관한 무역정

책검토보고서는 1992년 6월에 회부되었다. GATT(1992), C/RM/G/27(12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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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이 없는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보고서 검토기능을 별개의 기구라

는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이사회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의 내용과 

그 효과를 감안할 때 일련의 모든 결정절차에 대해 동일하게 합의과정이 채

택되는 점은 사실상 기구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의무나 구속과는 무관한 사실상 형식적인 추인과정에 불과한 

무역정책검토기구에서의 의사결정과 국제법상 준수의무를 발생할 뿐만 아니

라 위반 시에는 공식적으로 무역보복조치까지 승인하게 되는 분쟁해결기구에

서의 의사결정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합의절차를 따르게 되는 부분은 구조적

인 비합리성의 여지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한편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한 소위 ‘역합의(reverse consensus) 방식’은 

사실 해당 사안에 대해 항상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회원국이 있다는 점을 감

안하면 사실상 합의절차를 유명무실화하는 문제점이 있다. 2011년 1월 현재

까지 분쟁해결기구에서 ‘역합의 방식’에 의해 기각된 판결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은 사실상 분쟁해결기구에서의 의사결정절차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명무실한 역합의 방식에 의한 분쟁해결기구

에서의 합의절차가 여전히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

요한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한 역합의 방식에 의

한 의사결정절차를 여타 위원회나 협상과정에서도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하협상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인 WTO 

체제에서의 의사결정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역합의 방식이 적절한 시점에서 

도입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쟁해결제도 운

영상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절차를 역

합의 방식으로 수정한 상황에서 여타 WTO 체제 운용절차상 이 방식을 채

택하지 못할 사유를 제기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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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O 체제 거버넌스 구조의 특이성

WTO 체제 내에 지적재산권 보호규범을 도입한 ｢무역관련지재권보호

(TRIPs)협정｣의 수용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주목할 발전이다. WTO 체제의 

설립과 함께 GATT, GATS, TRIPs가 세계무역에 관한 규범체계의 세 축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흔히 세 가지 협정은 무역자유화라는 세계무역체제의 기

본취지와 동일선상에서 이해되고 적용된다.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협정

으로는 유일하게 최혜국대우(MFN)원칙을 도입하는 이례적인 특징을 WTO 

회원국들이 비교적 큰 반발 없이 수용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19) 

180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어 적용되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들에서 

MFN 규정이 도입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WTO 설립과 함께 현

재 153개 회원국들에 일괄적인 지재권 보호의무를 MFN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은 지재권 보호규범상 가장 획기적인 발전이라 할 만하다.20)

그러나 상호 거래 활성화를 통해 호혜적인 무역상 혜택을 추구하는 상품

무역이나 서비스무역과는 다르게, TRIPs 협정의 경우 회원국 간 시장접근 

확대를 통해 상호간 무역상 혜택을 기하는 규범이 아니다. 즉 TRIPs 협정은 

지재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으로는 최초로 전 회원국들에 일괄적인 최소 

보호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형태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

재권들에 대해 WTO 체제를 기초로 통합된 형태의 이행구조를 적용하고 있

다. 이처럼 내재적으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TRIPs 협정의 경우 일반적인 

무역협정의 원칙을 도입하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을 목표로 일관되게 시장접근의 확대를 추

19) 보다 상세한 법적 의미와 해석에 대한 내용은 UNCTAD-ICTSD(2005), Resource Book on TRIPs 
and Development, pp. 61-91 참고.

20) TRIPs 협정의 개괄적의 설명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2006), 󰡔국제경제법󰡕, 박영사; 박덕영･이일호

(2009),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세창; C. Correa & A. Yusuf(2008),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TRIPs Agree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2nd ed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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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GATT, GATS와는 달리 TRIPs의 경우 일방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후생의 증가에 유익한 것도 아니며 TRIPs, 나아

가 WTO 체제의 목표가 될 수도 없다.21) 또한 WTO의 규범을 바탕으로 회

원국 상호간의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TRIPs의 경우 시장개방과 관련한 무역협상과는 완전히 유리된 

규범협상만이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강화된 지재권 보호기준은 개발도상

국들에만 일방적으로 이행 부담을 불균형하게 발생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시장접근을 다루는 GATT, GATS의 경

우 FTA를 통한 전격적인 시장자유화에 대한 MFN 예외를 인정하게 되지만 

TRIPs의 경우에는 그러한 FTA 예외를 포함하지 않게 되는 근거가 된다.22) 

21) 경제학적으로도 과도한 지재권 보호는 오히려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A. Deardorff(Dec. 1990), “Should Patent Protection Be Extended to All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Economy, Vol. 13, pp. 497-507; A. Deardorff(Feb. 1992), “Welfare 

Effects of Global Patent Protection,” Economica, Vol. 59, pp. 35-51 참고.

22) 시장접근에 관한 MFN 의무에 대한 FTA 예외는 GATT 제XXIV조와 GATS 제V조에서 제시되고 있으

나 TRIPs 협정에서는 그러한 FTA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다시 말하여 TRIPs 관련 FTA 합의

사항은 대부분 MFN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모든 WTO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B. Mercurio(2006), “TRIPs-Plus Provisions in FTAs: Recent Trend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Legal System, pp. 215-237, L. Bartels & F. Ortino, eds., 
Oxford Univ. Press를 참고. TRIPs의 MFN 규정은 다음과 같다: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granted by a Member to the nationals of any other country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nationals of all other Members. Exempted from this 

obligation are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accorded by a Member:

(a) deriving from international agreements on judicial assistance or law enforcement of a 

general nature and not particularly confin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Berne Convention (1971) or the Rome 

Convention authorizing that the treatment accorded be a function not of national 

treatment but of the treatment accorded in another country;

(c) in respect of the rights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not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d) deriving from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entered into force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agreements are notified to the Council for TRIPs and do not constitute an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gainst nationals of other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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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MFN과 관련된 비대칭적인 규범체계가 WTO 체제에

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WTO 체제가 규범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회원국 구성의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확대를 거듭하면서 WTO 

도하협상의 사례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간 협상에 

대한 의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그런데 시장개방분

야에서는 FTA 예외를 통해 양자간 협상내용이 WTO 체제의 예외로 인정을 

받게 되나 TRIPs 분야에서 합의되는 FTA 사안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MFN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WTO 규범의 수정을 이루어내는 간접

적인 채널이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번져가는 소위 ‘WTO plus’ 

방식의 FTA 협상에서 지재권 분야의 추가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관행화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지재권 보호체계에서의 WTO 역할은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여 WTO보다 오랜 역사와 많은 회원국들을 

가지는 지재권 보호 전담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23)가 이루어내지 못한 전면적인 지재권 보호규범의 

강화를 무역자유화를 위해 설립한 WTO에서 달성해가는 다소 기이한 현상

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WTO 체제상의 불균형한 규범체계와 발전행태는 지재권 보호수준

의 강화에 대한 타당성 여부 논의와는 별개로 개도국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WTO의 향후 거버넌스 발전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WTO 체제 발전의 기초가 된 GATT에서의 관행과 경험을 GATS와 TRIPs

에 대해 일괄적으로 확대 적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기될 다양한 구조적 모

순점은 WTO 회원국 간에 합의과정 등 체제 운영에 관한 제반 근본적인 문

제점에 중첩되어 향후 난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23) WIPO는 UN 산하기구로서 공식적으로 1967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전신인 Burueaux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프랑스어 약칭으로 ‘BIRPI’)은 1893년에 설립된 바 있다. 현재 

184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지고 있으며 약 940명의 사무국 직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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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측면의 규범의 비대칭성은 상품무역을 다루는 GATT와 서비스무

역을 다루는 GATS 간에 발생하고 있다. 현재 GATT 협정의 경우 지난 

GATT 체제에서의 약 50년간 경험을 기초로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기술장벽 등 상당히 세분화된 영역에까지 무역규범이 발전되어 있으나 이러

한 규범들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국경간 무역에 주로 적용된다. 반면 우루과

이라운드를 통해 최초로 도입된 GATS의 경우 국경 간 무역(서비스무역 

Mode 1)뿐만 아니라 해외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와 자연인 

이동(Mode 4)까지 다루고 있다. 더욱이 새로이 도입된 GATS에서 서비스산

업 포괄범위가 155개 세부산업부문을 다루게 되면서 기존의 국경 간 무역행

위에 대한 규범으로 인식된 국제통상규범이 사실상 비교역행위로 간주되어오

던 국내의 서비스 생산활동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24)

이는 국가 간 상업행위를 규제하는 국제규범에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전통적으로 무역의 심화에 이어 촉발되는 투자 활성화

에 대한 국제규범이 제조업 부문에서는 아직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되지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선진화된 교역형태인 서비스 무역분야에 대해

서는 GATS Mode 3을 통해 다자간 규범이 수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GATT와 WTO 협정을 통해 정교한 다자간 국제규범으로 발전해온 무역분

야와는 달리 투자에 대한 국제규범은 현재 대부분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WTO 협정 내에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이 투자를 다루는 다자간 규범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GATT 제III:4조상의 국산품사용의무(local content)금지 규정과 제XI:1조상

의 수량제한금지 규정의 재확인에 불과하다.25) 이에 WTO 설립 직후인 

24) GATS에 도입된 서비스산업과 기존의 UN CPC 코드 간의 대비를 제시한 서비스 산업분류표는 WTO, 

MTN.GNS/W/120(10 July 1991) 참고.

25) EC-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 분쟁에서 패널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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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9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OECD를 통해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을 마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1998년 12월 실패로 끝난 전례가 있다.26) 1996년 12월 WTO 설립 후 최

초로 개최된 싱가포르 각료회의를 통해서도 경쟁,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이

슈와 함께 투자문제에 대한 다자규범 확립을 위한 선언이 있었으나 이후 협

상의제로 다루던 도하협상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2004년 공식

적으로 이를 제외한 바 있다.27)

이러한 제조업 및 상품교역과 관련된 부문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수립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데 반해, 서비스교역과 관련된 다자간 투자규범은 현

재 GATS의 Mode 3 규범을 통해 사실상 WTO 체제 내에 이미 확립되어 

있다. 상품부문에서의 다자간 규범에 비해 서비스 투자규범의 주요한 특징은 

서비스협정의 경우 적용대상 산업부문의 결정이 현재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개별 회원국들의 합의수준에 따라 적용범주에 차이가 발생한

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최근 FTA가 급증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

고 있는데, 최근 대부분의 FTA에서 서비스시장 개방을 Negative List 방식

으로 합의하면서 서비스부문 포괄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28) 

더욱이 최근 서비스부문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는 특징적인 사

TRIMs 협정이 GATT 제III조와 제XI조 규정의 해석과 명확화에 그치고 있으므로 GATT 규정에 대한 

판결과 별도의 판결이 요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WTO, WT/DS27/R, paras.7.183-7.187. 한편 

Indonesia-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분쟁에서는 패널이 TRIMs 협정

도 WTO 체제 하에서 별도의 법적 의무를 갖는 독자적인 무역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WTO, WT/DS54,55,59,64/R, paras.14.58-14.92.

26) MAI 협상과정의 전개와 실패요인 등에 대해서는 C. Devereaux et al.(2006), Case Studies in US 
Trade Negotiation, Vol. 1: Making the Rules, pp. 135-186, IIE 참고. MAI 협상과 관련된 

OECD(2010)의 자료는 <http://www1.oecd.org/daf/mai/> (visited 23 Dec)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투자이슈는 2004년 7월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소위 ‘July Package’에 의해 무역과 경쟁, 정

부조달의 투명성 의제와 함께 도하협상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었다. WTO. WT/L/579.

28) Negative List 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도입한 대표적인 FTA가 한･미 FTA이다. 한･미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는 서비스시장 보호를 위해 현재유보와 미래유보를 명시한 부속서 I과 부속서 II를 첨부하

고 있다. 각기 유보의 내용은 <http://www.fta.go.kr/korus/pds/kor_us_list.html>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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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MFN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29) 이처럼 FTA 내에서의 MFN을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구조 등으로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규범의 적용범위는 

사실상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이다.30)

GATT와 GATS 관련 투자규범 발전의 차이는 중요한 거버넌스 문제를 

초래한다. 제조업 중심의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투자규범 확립에 주로 반

대하는 측은 개발도상국들로서 선진국 자본에 의한 투자의 지나친 보호가 

과도한 경제주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제조

업부문에서의 투자는 과거의 선진국 중심의 일방향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변

화하여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부품교역 확대에 따른 공급망 다각화에 

의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투자들도 상당 수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

다.31) 따라서 다자간 투자규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투자규범에 관한 한 여전히 개발도상국들의 전통적인 입장 고

수로 조만간 다자간 규범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주로 선진국으로부터의 일방향 투자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GATS를 통한 투자규범이 확립되어 있다. 여전히 투자

보장 차원의 규범은 기존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문제

점이 있으나 대신 WTO 분쟁해결제도의 매우 효과적인 규범 이행체계를 확

보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서비스 투자 진출에 관해서는 GATS Mode 3의 

규범이 사실상 투자보장협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29) 한국의 경우도 현재까지 체결한 FTA들 중에서 EFTA, 인도, 미국, EU, 페루와의 FTA에서는 서비스 

규범에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FTA 내용은 <http://www.fta.go.kr/new/index.asp> 

(visited 15 Dec, 2010) 참고.

30) M. Roy et al.(Sep. 2006), “Services Liberalization in the New Generation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 How Much Further than the GATS?” WTO Staff Working Paper 

ERSD-2006-07.

31) 2000년대 들어서 확대되는 개도국의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UNCTAD(2006),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FDI from Developing and Transition Economies-Implications for Development, 
pp. 103-137. 참고.



제2장 세계무역체제의 거버넌스 구조 형성, 발전 및 특징 │ 27

FTA를 통해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WTO에 가입한 신규 WTO 회원국들에 대한 가입단계에서의 서비스시

장 개방협상은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세부산업부문에 대해 네 가지 모드로 

개방이 이루어지는바 정확한 계량적 비교는 어려우나, 신규 가입국들의 서비

스시장개방 수준은 기존 회원국들의 개방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다.32) 특히 

캄보디아나 네팔과 같은 최빈개도국들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서

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함에 따라 WTO 체제의 정당성 문제까지 제기하는 주

요한 빌미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 GATS Mode 4의 자연인 이동을 들 수 있다. 국경

간 노동인력의 이동은 단순히 노동요소의 이동이라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

라 사회보장제도, 교육문제, 이민 등 제반 사회적 문제까지 수반되므로 대부

분의 국가들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 낮은 

교육수준에 기초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공급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단순기술이 집중되는 제조업부문의 인력 이동을 선호하게 되나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WTO 규범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 매우 엄격한 이민 또는 

고용 관련 법규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주로 선진국의 고급 노동인력들이 중

심이 되는 서비스부문의 인력 이동은 현재 GATS Mode 4를 통해 제한적이

나마 다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동의 원활화를 보장하고 있다. 건설서비스분

야 등 일부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집중된 서비스부문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분야에서는 언어 장애, 또는 자격증 미비 등의 외생적 요인으로 인해 

개도국 노동자들의 해외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하면 

반세기 동안의 GATT 발전과정에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던 인력 이동

32) 후발 가입국들의 WTO 참여가 기존 회원국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GATS 시장개방안을 확정한 시

점보다 늦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90%에 달하는 서비스산업부문에 대한 시장접근 약속이 이루어지

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WTO(11 Jan. 2010), WT/ACC/10/Rev.4. 자세한 사항은 R. Adlung and 

M. Roy(2005), “Turning Hills into Mountains? Current Commitments under the GATS and 

Prospects for Change,” Journal of World Trade, Vol. 39, No. 6, pp. 1161-119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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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WTO의 설립과 함께 선진국들이 비교우위가 높은 서비스 교역 차원

에서 수용된 점은 획기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33)

이처럼 구조적으로 확대되어가는 WTO 규범의 비대칭적 발전은 중장기적

으로 WTO 체제 개선에서 만성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

제로 WTO 설립 후 협정상 명기된 수많은 기설정의제(built-in issues)들에

도 불구하고 최초의 공식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에 7년이나 소요된 점이나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개시된 협상이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로 이름이 지어지면서 개발도상국들의 개발 우려에 대한 의지를 천

명하게 된 점 등은 현 WTO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회원국 

전체에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사결정원칙의 발전

가. 합의(Consensus)방식의 운용과 문제점

앞서 설명했듯이 GATT 이래 WTO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 

모든 공식적인 기구 차원의 결정을 수행하고 있다.34) WTO 협정에서도 여

전히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규정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최혜국대우규정의 경

우 개정을 위해서는 만장일치(unanimity)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WTO 협정 

개정을 위해 투표가 실제로 사용된 적은 아직 없다.35)

WTO 체제에서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관행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예

33) 이러한 차원의 문제 제기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Rupa 

Chanda,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nd the GATS.” in Development, Trade and the 
WTO: A Handbook, pp. 304-314. B. Hoekman, et al. eds, 2002, World Bank 참고.

34) 원칙적으로 가중투표방식을 사용하는 IMF와 세계은행의 경우에도 이사진의 의사결정에서는 실제로 

합의를 통하는 사례가 많다. M. Footer(2006), An Institutional and Normative Analysi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 158.

35) WTO의 투표 관련 규정과 문제점 등은 Jaime Tijmes-Lhl(2009), “Consensus and Majority Voting 

in the WTO,” World Trade Review, Vol. 8, No. 3, pp. 417-4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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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대 WTO 사무총장 선출사례다. 초대 WTO 사무총장인 Renato 

Ruggiero의 후임 선출과정에서 후보로 나선 뉴질랜드 총리를 역임한 Mike 

Moore와 태국 상무장관 출신인 Supachai Panitchpakdi 간에 회원국들은 이

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를 통한 신임 사무총장의 선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

면했다. 새로운 후보를 검토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에서 투표를 통해 두 후

보 중 한 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투표

선출방식에 대한 일부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투표를 통해 사무총

장을 선출하는 대신 두 후보를 4년 대신 3년 임기로 동시에 선출하는 유례 

없는 결정을 한 바 있다.

WTO 체제에서 지금까지 합의 의사결정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WTO가 

출범한 첫해인 1995년 에콰도르 가입 협상 시에 시행한 우편투표(postal 

ballot)인데,36) 이조차도 투표 직후에 일반의사회가 가급적 향후에는 합의 

도출에 노력한다는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37)

나. 개선 논의와 한계

모든 국가의 찬성을 요하는 만장일치방식과는 달리, WTO에서 요하는 합

의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회원국이 없는 것을 의미하

는데, 회원국이 불참한 경우에도 반대가 아닌 찬성으로 간주한다.38) 합의방

식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이론적으로는 어느 국가도 반대를 제기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약소국들보다는 강대국들이 표결 결과에 더 큰 영향력을 발

휘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강대국들이 선호하는 결과에 대해 약소국이 반

36) WTO(Sep. 20, 1995), WT/GC/M/6.

37) WTO(Nov. 24, 1995), WT/L/93.

38) 구체적인 의사결정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WTO 협정의 제9조에 의하면 반대의견이 생길 경우 한 회

원국당 한 표를 부여하는 표결방식의 가능성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이 조항도 기본적으로 합의 의사

결정방식 이행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조항의 재해석이나 수정 또는 유예(waiver)는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결(super-majority)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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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GATT 체제 출범 초기에 

국가 간 정치․경제 영향력의 차이를 보완하는 의사결정방식으로 합의를 채

택하였으나, 회원국 수가 2012년 6월 현재 155개국으로 확대되면서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방식이 오히려 체제 개편에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39) 따

라서 WTO 체제의 의사결정과 다자간 협상의 효율화를 위해 합의방식에 대

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각각의 대안들도 나름의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우선 과반수 표결(majority voting) 하에서는 결과에 대한 비용이 소수자

집단에 전적으로 부과된다. 이러한 문제는 이론상 승자가 패자를 보상함으로

써 혜택 또는 이익배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현 WTO의 의사결정제

도는 정책 변화로 발생되는 이해관계 보상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구비

하고 있지 않다. 상기 문제점과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소수자집단에 가해

지는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압도적 다수결(Super-majority)방식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전체적인 혜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파레토 개

선(Pareto-improving)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0) 그러나 WTO 회원

국의 확대로 인해 표결의 전제조건인 안건의 목적에 대한 구성원 간의 동의

나 선호의 유사성 등이 보장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역과 경제 규모가 큰 주

요 회원국들에 대한 표결권 분배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

로 표결방식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유럽통합과정에서 주로 활용하는 Variable Geometry 방식이 최

근 WTO의 회원국 수가 증가하면서 의사결정방식의 대안으로 흔히 거론되

고 있다.41) 유럽통합과정에서의 Variable Geometry42) 모델이란 국가 간 상

39) 2012년 5월 10일자로 사모아가 가입하면서 총회원국 수가 155개로 증가되었다. 회원국 현황은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참고.

40) McGann, A (2002), “The Tyranny of the Super-Majority: How the Majority Rule Protects 

Minorities,” CSD Working Paper 참고.

41) C. VanGrasstek & P. Sauve(2006), “The Consistency of WTO Rules: Can the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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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합의될 수 없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원국 간의 통합단

위를 세분화하는 차별적 통합(differentiated integration)방안을 나타낸다.43) 

일반적으로 Variable Geometry 모델에 따르면 각기 다른 정책분야별로 여

러 개의 그룹을 형성해서 의견 조율을 시도하게 된다. 원래 Variable 

Geometry는 회원국들이 결국 같은 목표를 각국 사정에 맞게 속도조절을 허

용하게 해주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유로화의 설립자들은 

1991년과 1992년에 영국과 덴마크가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예외적

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유로화 정책을 모든 EU 회원국이 유로회원

국 원칙에 합의하는 유럽법의 일부로 취급하였다.44)

WTO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Variable Geometry 논의는 다양한 회

원국들의 구조적 차이점을 반영하여 의무수준 부과에서 다소간 차등을 두자

는 취지에서 흔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Variable Geometry 방식의 기원

이 된 EU의 문맥과는 큰 차이가 WTO 문맥에서는 부각되는데, 경제통합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염두에 두고 체제통합을 이

루어가는 유럽국가들 간에 개별 국가들의 특수한 문제들을 감안한 차등적인 

개방단계를 수용하는 것과 그러한 기반 없이 상업적 이해관계만을 두고 시

장개방협상을 벌이는 WTO 협상 간의 괴리다.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점은 원

론적인 측면에서는 WTO 회원국들이 Variable Geometry 방식의 협상에 대

Undertaking Be Squared with Variable Geomet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9, No. 4, pp. 837-864.

42) variable geometry는 가변 또는 가변성으로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통합 이론에서는 ‘다양한 

조화’, ‘회원국 수의 가변성’ (문우식, 1997, ｢EMU: 회원국수의 가변성 문제와 통화위원회의 시사점｣) 

등으로 의역되기도 하고, 다자협상에서는 ‘다양한 의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기 위해서 의제에 

따라 유관 참여국들을 신축성 있게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동휘(2009), ｢제3차 

G-20 정상회의: 국제정치경제적 성과와 향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참고. 이에 대해 일관적으로 통

용되는 적절한 학술용어가 없어 이하에서는 원어대로 “variable geometry”라고 표현한다.

43) Europa glossary. <http://europa.eu/scadplus/glossary/enhanced_cooperation_en.htm> (visited 

12 Dec. 2010).

44) Grant, Charles(2006), “Europe's Blurred Boundaries: Rethinking Enlargement and Neighbourhood 
Policy”, Center for Europea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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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반적인 지지를 보이나 구체적인 개방안 합의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를 수용하지 않는 이중적인 성향을 보이는 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목을 받는 Critical Mass45)에 의한 결정방식이다.46) 

Critical Mass에 따른 의사결정은 전체 회원국을 대표하지는 않으나 충분한 

수의 회원국이 공동의 협력방안에 동의하는 경우 이를 채택하는 의사결정방

식이다. 최근에는 WTO 차원의 합의 도출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 보다 

유연한 의사결정규칙, 거래비용 부담의 감소, 다양한 의제의 간소화를 통해 

현 WTO 체제상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WTO 출범 이래로 유지되어왔던 Critical Mass 협상은 주로 통신 및 금융 

서비스분야 등 시장 접근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협상이 대부분 분야별 

협상이었다는 사실은 Critical Mass의 임계치(threshhold)를47) 중요한 관심

사로 만들었다.

실제로 Critical Mass 방식에 의해 WTO에서 협정이 체결된 유일한 사례

가 소위 ｢정보기술협정｣(ITA)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기술무역에 관한 각료

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이

다.48) ITA는 1996년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15개 EU 회원국을 포함

하여 총 29개 WTO 회원국이 정보기술제품의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택했는데 WTO 체제 설립 이후 최초로 도입된 독자적인 무역자유화협정

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ITA는 전 WTO 회원국의 합의를 통해 

45) Critical Mass는 ‘충분한 다수’ 등으로 의역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 일관적으로 통용되는 적절한 

학술용어가 없어 이하에서는 원어대로 critical mass라고 표현한다. 다자통상협상의 문맥에서는 “협

상의 성패를 결정하는 양허안 제출국의 숫자 및 양허안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가장 보수적인 기대

치”로 이해하는 의견도 있다. 이한영(2007), ｢디지털@통상협상｣, p. 48, 삼성경제연구소.

46) 이에 대한 가장 최신의 연구로는 Patrick Low(2009), “WTO Decision-Making for the Future,” 

Thinking Ahead for International Trade Conference 참고.

47) Critical Mass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참가수준.

48) ITA 협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이한영(2007), ｢디지털@통상협상 - UR에서 한미 FTA까지｣, 삼성경제

연구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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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것이 아니라 GATT/WTO 체제에서 유일하게 Critical Mass 방식에 

의해 주요 이해 당사국들이 일방적으로 자유무역규범을 도입하고 이를 MFN

을 통해 전 회원국에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러한 Critical Mass 방식의 구조적인 무임승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TA를 최초에 합의한 회원국들은 IT 제품의 전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들의 가입을 조건으로 이 협정을 승인했는데, 이 조건에 의

해 1997년 3월 26일 11개국이 추가로 협정에 참여하여 IT 제품 세계 무역

의 92.5%가 포함되면서 자동적으로 발효되었다.49) 우루과이라운드 당시의 

관세인하협상에서 철강, 가구, 의약품, 일부 화학제품 등의 분야에 대해 

Critical Mass 방식이 채택되어 주요 교역국 간에 무관세 교역 합의가 이루

어지고 이를 MFN 방식으로 확대․적용한 바 있으나, WTO 출범 이후 특

정 산업분야를 포괄하여 Critical Mass 방식의 복수간 협정이 타결된 것은 

ITA가 유일하다. 더욱이 2008년 8월에는 미국, 일본, 대만이 유럽연합을 상

대로 EC- Tariff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DS375,376,377) 사건에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여 2010년 

9월 ITA 관련 최초의 분쟁판결이 채택된 바 있다.50)

ITA가 체결된 후 WTO 상품무역이사회 산하에 ITA Committee가 설치

되었고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국 및 협정대상제품의 확대, 비관세장벽 해소 

및 정보기술제품 분류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러한 WTO 내의 기구가 갖추

어진 후 WTO 회원국들은 협정 적용범위의 확대와 비관세문제 해결을 위해 

ITA 확장협상(흔히 ‘ITA-II’로 통칭됨)을 진행했는데 소비자 가전제품과 컴

퓨터 및 인터넷 관련 응용제품들을 포함하는 문제와 급속한 IT 기술 발전으

49) 2010년 9월 13일자로 쿠웨이트가 ITA 협정에 참여하면서 ITA 회원국 수가 총 73개로 확대되었다. 

ITA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wto.org/english/tratop_e/inftec_e/inftec_e.htm> 참고.

50) 패널분쟁상 법적 쟁점은 ITA를 별도로 다룬 것이 아니라 ITA의 내용을 반영한 GATT 제II조상의 관세

분류표 해석에 관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WTO(21 Sep. 2010), WT/DS375,376,377/R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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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현하는 신규 IT 제품들의 수용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ITA-II 논의는 2010년 12월까지도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컴퓨터나 인

터넷 관련 제품의 무관세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선진

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소비자 가전제품 관세인하 확대를 요구하면서 

이견이 고조된 부분이다. 또한 정보기술제품 관련 비관세조치도 실제 무역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부각되었는데 급속한 기술변천으로 인한 제품주기의 단

축을 감안할 때 적합성 평가절차의 불인정, 독자적인 시험 및 인증요건 적용, 

수입면허요건 등은 정보기술제품 교역 활성화에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ITA 위원회는 2000년 호주가 제출한 작업계획제안서를 기초로 ‘Non-tariff 

Measures Work Program’51)을 채택하고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3단계 작

업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써 

ITA-II의 구체적인 논의 진전은 ITA 위원회 차원에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시장확대는 도하협상의 NAMA 협상그룹으로 이

전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ITA 협상과정을 보면 최초 협정 합의에서는 Critical 

Mass 방식의 협상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이를 확대하는 ITA-II 협상과

정에서는 Critical Mass 방식이 더 이상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협상과정에서의 경험을 비교해볼 때 중요한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다. 우선 최초로 ITA가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논의가 이

미 WTO 외에서 전개되어 협상의 정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협상이 전개된 시점도 WTO 설립 

직후 최초의 각료회의에 제기됨으로써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과 함께 우루과

이라운드협상 결과가 최고조로 발현되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51) WTO(13 Nov. 2000), G/IT/19.



제2장 세계무역체제의 거버넌스 구조 형성, 발전 및 특징 │ 35

다. 더욱이 주요 정보기술제품 교역국들은 자국 산업에서 IT 부문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 Critical Mass 방식에 의해 협정을 채택하고 무관세 교역 혜

택을 MFN 원칙에 따라 적용한다는 데 대해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

이었다. 따라서 당시 회원국들은 WTO 설립에 따른 시장개방추세가 고조되

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IT 붐이 시작되는 호재를 기회로 ITA 타결이라는 

성과를 도출해냈다.

반면 ITA-II에서는 이미 IT 버블 붕괴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이 IT 제품의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자신

들의 주요 수출품목들에 대한 보상성격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협상의 전반적인 논의가 무관세 교역의 확대가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들 간에 시장개방협상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비관세장벽 논의가 

더해지면서 대부분 국내 규제에 해당하는 쟁점들이 부각됨에 따라 개발도상

국들로부터의 지지가 격감되는 문제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돌이켜

볼 때 회원국 간의 보다 근본적인 이해상충을 다루는 기제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WTO 도하협상 차원에서 제기되는 Critical Mass 방식의 도

입 자체가 협상의 타결을 도출해내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3.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원칙

가. 일괄타결방식의 특징

GATT 체제하에서 도쿄라운드 이후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보조금협정, 

기술장벽협정 등 9개의 부속협정이 추가로 채택됨으로써 소위 ‘GATT a la 

carte’ 체제가 수립되었다. 즉 GATT 체약국이라고 하더라도 9개의 부속협

정들에 대해서는 취사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신설된 부속협정들이 

통합된 체제의 일부분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근원은 GATT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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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GATT와 별도의 독립협정들로 존속하게 되

면서 야기되었다.52)

그러나 이러한 ‘GATT a la carte’ 체제는 WTO 체제의 도입으로 소위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전환되었다. WTO 설립협정 제II:2조

는 부속서 3까지 포함된 WTO 협정들이 모든 회원국들을 구속하는 통합된 

협정의 일부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기존의 GATT 체제에서와 

같이 회원국의 재량적인 선택으로 협정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

라 WTO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모든 협정들이 자동적으로 적용

된다는 것이다.

GATT/WTO 체제에서 새로이 도입된 일괄타결방식은 우루과이라운드협

상을 개시할 당시 최초로 푼타 델 에스테 선언에 “The launching, the 

conduct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shall be treated as parts of a single undertaking”라고 명시되면서 공식적

으로 제시되었다.53) 이는 도하협상을 개시하게 된 도하선언에서 “the 

conduct, conclusion and entry into force of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shall be treated as parts of a single undertaking”라고 사실

상 거의 동일하게 채택된 바 있다.54) 한편 도쿄라운드를 출범시킨 1972년

의 도쿄선언에서도 “The negotiations shall be considered as one 

undertaking, the various elements of which shall move forward 

together”라고 천명되었는데,55) 사실상 GATT a la carte 체제를 출범시킨 

52) 이러한 GATT a la carte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John H. Jackson(1998), 

Restructuring the GATT(Chatham House) 참고.

53) GATT(20 Sep. 1986), Punta del Este Declaration, Part I:B(ii). <http://www.sice.oas.org/trade/Punta_e.asp> 

(visited 20 Dec. 2010)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54) WTO(20 Nov. 2001), Doha Declaration, WT/MIN(01)/DEC/1, para.47.

55) GATT(14 Sep. 1973), Tokyo Declaration, para. 8. <http://www.ena.lu/> (visited 20 Dec. 2010)

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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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라운드의 선언문에서 기본적으로 일괄타결원칙이 제시되고 있는 점은 주

목할 만하다.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최초로 공식적으로 도입된 일괄타결원칙은 사실 협

상의 준비단계에서 이미 예견된 바 있다.56) 그러나 이 원칙이 채택된 중요

한 이유로 당시 브라질과 인도 등 강성 개발도상국에 의해 주도되던 G-10 

국가57)들이 새로이 도입될 서비스무역에 관한 규범을 GATT하의 협상 결과

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주장도 있다.58) 다른 한편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핵심 협상국이었던 

미국의 입장에서도 1974년 무역법하에서 마련된 신속처리절차에 따르면 전

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안이 일괄적으로 미국 의회에 의해 비준을 받게 되

므로 교역상대국들에 동일한 법적 의무를 지우게 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있다.59) 어떠한 의도였건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당시 일괄타결원칙은 상품, 서

비스 교역 및 지적재산권 보호가 단일의 통합된 분쟁해결제도하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는 제안이 실질적으로 지지를 받기 시작한 1991년쯤 협상의 핵심

의제로 대두되었다.

나. 일괄타결원칙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일괄타결원칙은 실제로 WTO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우

선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nd of 

56) 예를 들어 GATT(28 April 1986), “Modaliti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New 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PREP.COM(86)W/26 참고.

57) 도하협상에서 의제별로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 모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G-10의 경우

에도 농업협상에서 한국, 스위스, 일본 등을 포함한 순식량수입국들을 G-10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당시 개도국 입장을 대변한 브라질, 인도, 이집트, 남아공, 등 10개국을 

일컫는다.

58) R. Wolfe(2009), “The WTO Single Undertaking as Negotiating Technique and Constitutive 

Metapho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2(4), 835-858, 839.

59) C. VanGrasstek and P. Sauve, supra note 41,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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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의 4항은 “the representatives agree that 

the WTO Agreement shall be open for acceptance as a whole”라고 밝

히고 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 서명 당시에 WTO 협정이 전체로서 

채택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WTO 설립협정 제XIV: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acceptance, by signature or 

otherwise, by contracting parties to GATT 1947,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which are eligible to become original 

Members of the WTO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 of this 

Agreement. Such acceptance shall apply to this Agre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nnexed hereto.

상기 규정은 WTO 협정이 회원국들에 의해 비준되는 경우, 이 비준은 

WTO 설립협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무역상 규범의 대부분이 포함된 부속

서 상의 개별 WTO 협정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일괄타결원칙은 WTO 분쟁해결패널에 의해서도 거듭 재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Korea- Definitiv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ertain Dairy Products 사건에서 패널은 “It is now well established 

that the WTO Agreements is a ‘Single Undertaking’ and therefore all 

WTO obligations are generally cumulative and Members must comply 

with all of them simultaneously”라고 설명한 바 있다.60)

이러한 일괄타결방식은 WTO 체제의 통합성과 완결성을 증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반면, 협정의 개정이나 체제의 개편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60) WTO, WT/DS98/R, para.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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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협정 수립 후 경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되면서 현 체제의 개편으로 야기되는 변화들에 대해 다양

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원국 간에 합의를 도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

문이다.

한편 현재 WTO 체제에서 일괄타결원칙의 예외로 복수간 협정들이 제시

되고 있다. WTO 체제 출범 당시에는 정부조달협정, 민간항공기교역협정 외

에 국제우육협정과 국제낙농협정이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 

10일 일반이사회에서 폐기를 결정함으로써 1997년 12월 31일과 1998년 1월 

1일자로 각기 WTO 협정에서 삭제되었다.61) 이로써 현재는 정부조달협정과 

민간항공기교역협정만이 일괄타결을 표방하는 WTO 체제에서의 예외로 남

게 되었는데 한국은 전자에만 참여하고 있다. 현재 도하협상이 난항을 겪으

면서 일괄타결원칙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로 제기되는 것이 WTO 회원국

들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복수간 협정의 도입이다. 그러나 WTO 설립협정 

제X:9조는 복수간 협정을 포함하는 부속서 4에 새로운 협정을 추가하기 위

해서는 각료회의 또는 일반이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

정 참여 자체는 일부 회원국들로 국한될 수 있으나 WTO 체제에서의 채택 

단계에서는 전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비록 법적으로

는 관련 협정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만, 수용

이 어려운 국제규범이 WTO 체제 내에서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제

반 선례 또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채택단계에서 강력한 반대에 봉착할 소

지가 크다.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래 2010년까지 아직 단 하나의 

협정도 복수간 협정으로 공식 채택되지 못한 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61) WT/L/251 및 WT/L/252 참고. 두 협정은 농업협정과 SPS 협정으로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

단됨으로써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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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측면에서 복수간 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WTO 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비차별원칙에 예외가 되는 ‘체제 내의 체제’ 문제를 초래

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조달협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협정상 의

무와 혜택이 체약국들에로 국한되어 있어 이 협정의 운용은 일관성을 중시

하는 WTO 체제 내에 별도의 규범체계를 만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들이 기

본적으로 시장접근에 관한 특혜적 무역관계를 정당화하는 데 반해, 복수간 

협정은 통상규범의 측면에서 시장경쟁에 차별적인 요인을 고착화하는 구조적

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방편으로 체약국 간에 합의

된 협정상 혜택을 전체 WTO 회원국들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실제로 WTO 체제 내에서 이러한 방안이 채택된 사례가 있는데 상품교역분

야에서는 정보통신협정,62) 서비스 교역분야에서는 금융서비스63) 및 기본통

신협상64)에서 그러한 방식이 원용되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협정에서는 전 

세계 정보통신제품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WTO 회원국들이 협정을 승인

하게 되면 이 협정이 발효되는데 협정상 무관세 교역의 혜택은 모든 회원국

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비체약국들의 무임승차문제이다. 

이러한 협정이 많아지고 참여국들이 많아질수록 무임승차로 인한 혜택은 커

지게 되는바, 구조적으로 무임승차 이익을 확대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초래

된다. 또한 1990년대 중반의 ｢다자간 철강협정｣과 2000년대 초반에 OECD

에서 시도되었던 ｢철강보조금협정｣의 사례에서와 같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일부 국가들 간에 별도의 규범이 확립되는 경우 WTO 체제와의 합치성 문

제가 야기될 소지가 크다.65) 당시 이 협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허용보조금 

62) G. Hufbauer & E. Wada(1997), Unfinished Business: Telecommunications After the Uruguay 
Round (1997, IIE).

63) Mattoo, A. et al.(2008), “A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Oxford Univ. Press.

64) G. Hufbauer & E. Wada. supra not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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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개념이 WTO 보조금협정에서의 규정과 괴리가 있었는데, 원래 일부 협

상국들의 의도대로 WTO 체제 내로 복수간 협정의 형태로 수용되는 경우 

法原理상 일관성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초래될 상황이었다.

4. 사법절차의 발전과 기능 확대

WTO 체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분쟁해결제도는 국제사법절차로서는 특이하

게 상소기구를 활용한 2심제가 도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1995년 출범한 WTO 체제의 분쟁해결절차

에 2012년 6월 현재 438건의 협의 요청이 제기되었는데 이처럼 회원국들에 

의한 공식적인 분쟁해결이 활성화된 국제기구는 전례가 없다.66) 여기에는 패

소국의 판결 불이행 시 공식적인 보복승인, 판결의 사실상 자동적인 채택절차 

등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도입된 주요한 제도상 개선이 큰 역할을 하고 있

다.6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하협상에서는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규범협상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68)

65) 이윤희(2005), ｢철강보조금협정의 협상 쟁점 분석과 향후 과제: 1994년 MSA와 2004년 SSA를 중심

으로｣, POSRI 󰡔경영연구󰡕, 제5권 제2호; 산업자원부(2003), ｢OECD 철강보조금협정의 쟁점 및 우리

의 대응방안 연구｣ 참고.

66) 국제사법재판소(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ICJ’)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총 51건의 분쟁을 다루었

다. 그 중 1999년도에만 17건의 분쟁이 제기되었는데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무력침공에 대한 소

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ICJ에 제기된 분쟁 목록은 <http://www.icj-cij.org/docket/index.php?p1=3&p2=2> 

(visited 14 Dec. 2010) 참고.

67)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는 박노형(1996), 󰡔WTO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WTO, “A Handbook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ambridge Univ.; Jeffrey Waincymer(Camerpn May, 

2002), “WTO Litigation: Procedural Aspects of Formal Dispute Settlement.” 참고.

68)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법규 차원의 

개선점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개괄적인 내용의 파악은 R. Yerxa & B. Wilson, 

eds., “Key Issues in WTO Dispute Settlement: The First Ten Years” Cambridge Univ. ; D. 

Georgiev & K. van der Borght, eds.(Cameron May, 2006), “Reform and Developmen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원래 분쟁해결제도 개선문제는 1999년 1월까지로 시한이 정해졌

으나 7월 말로 연장된 시한도 맞추지 못하자 2001년 도하협상이 출범되면서 협상의제로 포함되었다. 

도하협상에서 제기된 분쟁해결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안들은 <http://www.wto.org/english/tratop_e/

dispu_e/dispu_e.htm#negotiations> (visited 3 May 2012)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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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법기능 강화의 명암

한편 이처럼 대폭 강화된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WTO 협정상 의무의 이행

에 사법기능이 한층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나 다른 일각에서는 지나치

게 강화된 사법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분쟁해결

절차에 의한 사법기능과 위원회에서의 정치적 의사결정 간에 범주 획정문제

가 제기되면서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한 과도한 사법기능 강조 경향에 우려

가 제기되는 것이다. 공교롭게 1999년 하순 내려진 두 건의 WTO 패널 판

결은 이 문제와 관련한 많은 논란을 촉발하였다.

첫 번째 관련 분쟁은 India-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of 

Agricultural, Textile and Industrial Products(DS90, 이하 ‘India- QR’)로

서 당시 국제수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과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판결을 내

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다.69) 인도는 당시 GATT 제XVIII

조 상의 국제수지 방어조항을 발동하여 제반 수입품들에 대한 수량제한조치

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1990년대 후반 들면서 인도의 국제수지 조건

이 개선된 점을 들어 이 조치의 철폐를 주장했다. 반면 인도는 1990년대 초

반의 외환위기 상황 이후 악화된 국제수지 상황이 충분하게 개선되지 않았

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수지 방어조항의 정당성 여부는 국제수지위원회에서 논

의될 사안이며 분쟁해결기구가 일방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는 분쟁해결을 위해 구성된 패널과 나아가 WTO가 국제

수지문제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분쟁해결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이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인도의 주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상분쟁인 Republic of Korea– 

Restrictions on Imports of Beef70)에서 우리 정부가 제기한 주장과 동일한 

69) WTO(adopted 22 Sep. 1999), WT/DS90/R & WT/DS90/AB/R.

70) GATT(7 Nov 1989), L/6503. 한국의 국제수지문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GATT가 판결권한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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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당시 패널은 분쟁해결제도상 적절하게 제기

된 사안을 패널절차에서 제척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

제수지조치의 정당성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판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

다. 즉 회원국 간에 분쟁사안으로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폭넓은 패

널의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유사한 쟁점에 관한 두 번째 관련 분쟁은 Turkey- Restrictions on 

Imports of Textile and Clothing Products(DS34, ‘Turkey- Textile’)이

다.71) 이 사건에서는 터키가 해당 분쟁쟁점이 EU와 관세동맹을 설립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서 논의될 사항이며 분쟁해결기구에서 판결될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

했다. 주목할 부분은 당시 판결에서 패널은 앞서 India- QR 사건에서와는 

달리 지역무역협정이 GATT 제XXIV조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지역무역협정

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하는 점이다.72) 따라서 이 사건의 판결에

서 패널은 해당 관세동맹의 GATT 규범 충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대신 

제XXIV조를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여타 쟁점에 대해 판결하였다. 이러

한 패널 판결은 상소기구에 의해 번복되었는데 상소기구는 패널이 그러한 

쟁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쟁점에 대

해 판결할 것이 WTO 체제상 기대된다고 다소 광범위한 해석까지 제시한 

바 있다.73)

이처럼 1999년 후반 이미 WTO 상소기구는 분쟁해결제도상 패널과 상소

성이 없다는 주장을 패널이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한국은 본 사안에서 패소함으로써 국제수지 방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Dukgeun Ahn(2003), “Korea i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Legal Battle for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6, No. 3, pp. 597-633 참고.

71) WTO(adopted 19 Nov. 1999), WT/DS34/R. & WT/DS34/AB/R.

72) WTO, WT/DS34/R, paras.9.51-9.52.

73) WTO, WT/DS34/AB/R, para.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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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 의한 사법기능의 영역을 분쟁 판례를 통해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상의 분쟁해결기구 역할에 대한 해석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우선 위원회의 경우 의사결정은 WTO의 기본원칙인 합의를 따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게 되며 합의 도출에 관한 절차적인 시한

이나 관련 의무규정이 없다. 반면 분쟁해결절차로 회부되는 경우 3인으로 구

성되는 패널과 상소기구위원들에 의해 법적인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러

한 사법절차에는 기본적으로 분쟁당사국만 참여가 허용되며 절차규정을 충족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3자 참여가 허용된다. 또한 분쟁해결양해에 

따르면 비교적 엄격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의

거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회원국 간에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채택하는 위원회와 사법적 판결을 주관하는 분쟁해결기구 간

의 영역 구분은 전체 WTO 운영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된

다.74)

현재 이러한 위원회와 분쟁해결기구 간의 영역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분쟁사례들에서 상소기구는 상당히 광

범위한 사법기구의 영역을 선언함으로써 체제 차원의 합리성 문제를 야기하

고 있는 것이다. 다소 단순화된 논리에 의하면 지금까지 분쟁해결기구의 입장

은 어떠한 분쟁사안이 적법한 절차로 패널에 제기되는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바, 대부분의 분쟁사안에 대해서는 그 문맥에 상관없이 사법

적 판결 절차를 발동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WTO 설립 

이후 현재까지 분쟁해결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법적 쟁점들 중에서 명시적

으로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법적 해석이 자신의 권한 외라는 사유로- 즉 사법

기구가 판결할 사안이 아니고 보다 명료한 회원국들 간의 합의를 통한 규정

74) Frieder Roessler(2000), “The Institutional Balance Between the Judicial and Political Organs 

of the WTO,” in New Direction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M. Bronckers and R. Quick, 
eds.) (Kluwer Law International), at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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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확화가 요구된다는 사유로- 판결을 거부한 예가 한 차례도 없다.

다시 말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당시 회원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

여 협상 타결을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소위 ‘constructive ambiguity’를 행사

한 다양한 규정들에 대해 명확한 회원국들 간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법적 해석으로 해당 규정에 대한 법리와 적용기준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다 엄정한 사법기능의 발휘라는 측면과 WTO 

협정의 해석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은 회원국들이 가진다는 근본원리 간에 

구조적인 괴리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WTO 체제의 과도한 사법화 경향을 

촉발할 수 있어 회원국 간의 보다 민주적인 합의절차를 훼손하는 문제가 야

기될 수 있다. 특히 WTO 도하협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회원국 간 합

의에 따른 체제 개선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면서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

되어야 하는 많은 사안들이 사법절차로 회부되는 문제를 심화하게 된다.75)

이는 한편으로는 WTO 체제 차원의 민주성이나 합법성 문제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반

대와 저항을 악화시킬 소지를 키우게 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정치적 합의절

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분쟁해결기구로 회부됨으로써 현재 WTO 

체제하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즉 사법절차로 해결되기 어렵거나 되지 

않아야 할 사안들까지 분쟁해결기구가 떠안게 됨으로써 결국 판결뿐만 아니

라 제도 자체의 신뢰성에 손상을 초래하는 것이다.76) 따라서 향후 WTO 분

75) 대표적인 사례가 FTA 회원국들에 대한 선별적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인데 우

루과이라운드협상 당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해결제도로 사안이 넘겨지게 

되었다. 이에 패널과 상소기구는 “Parallelism”이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판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법

적 쟁점에 대한 판결은 여전히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Dukgeun Ahn(2006), 

“Restructuring the WTO Safeguard System,” in The WTO Trade Remedy System: East Asian 
Perspectives(eds. by M. Matsushita, D. Ahn & T. Chen, Cameron May).

76) 일례로 세이프가드협정상 FTA 회원국에 대한 예외 인정은 도쿄라운드에서부터 논란이 되어온 사안

일뿐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이지만 최근의 세이프가드협정 

관련 분쟁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제기되는 분쟁사안이다. 현재까지의 판결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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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해결제도 개선 논의에서는 사법기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분쟁해결제도 운영 실무상 문제점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더하여 이행과 관련된 실무 차원의 문

제점으로는 판결의 불이행이 주로 선진국-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77) 일례로 2012년 6월 현재까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를 불이행함에 따라 WTO의 공식 보복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는 모두 11차례

인데,78) 그 중 브라질과 캐나다에 관한 각기 1건을 제외하면 미국과 유럽연

합에 대해 5건과 4건씩의 보복승인이 이루어졌다.79) 이러한 핵심 회원국들

에 의한 분쟁해결기구 권고사항의 불이행문제는 WTO 체제에서 공정성 문제

를 야기하는데, 특히 US-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DS285) 사건과 같이 거대경제권과 약소국 

간의 분쟁에서는 경제력 격차에 의한 분쟁해결 판정 이행기제의 불균형문제

가 두드러지게 부각된다.80) 따라서 향후 WTO 체제 운영에서 어떠한 회원

“parallelism doctrine”을 통해 핵심 쟁점을 피해가고 있으나 조만간 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에 직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See generally, D. Ahn(2006), “Restructuring the WTO Safeguard 

System,” in The WTO Trade Remedy System: East Asian Perspective, 11-31(M. Matsushita et 
al. eds., Camaeron May).

77)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 관련한 사안은 안덕근(2000),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 󰡔통상법률󰡕, 
제34호 참고.

78) 관련된 분쟁사건 횟수는 모두 19차례이나 US- Offset Act(DS217, 234) 사건에서와 같이 동일 사안

에 대해 여러 분쟁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분쟁사안 기준으로 11건의 분쟁에서 공식적인 보

복승인이 이루어졌다.

79)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보복조치가 제반 구조적 문제점을 초래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다른 협

정의 사안들간에 보복을 허용하는 교차보복에 관한 유례 없는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안덕근․이

효영(2010),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교차보복: 제도상 문제점 및 적용사례 분석｣, 󰡔통상법률󰡕, 제
92호, pp. 11-42 참고.

80) 미국의 온라인 도박산업에 대한 규제가 WTO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이 난 후 미국 의회의 반대로 미

국이 제대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못함에 따라 제소국인 안티구아 바뷰다는 34억 달러에 달하는 무

역보복조치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분쟁해결기구는 매년 2,1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무역보복조치만을 

허용한 바 있다. WTO(adopted 21 Dec. 2007), WT/DS285/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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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간에 무슨 사안에 대해 불이행문제가 야기되는지의 문제는 체제의 공정

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81)

또 다른 특이한 최근의 분쟁해결절차상 관행은 은퇴한 상소기구위원의 패

널위원 임명이다.82) 2012년 6월까지 현재까지 분쟁해결기구에 의한 채택절

차까지 완료된 분쟁사건 중 총 6건에서 전 상소기구위원이 패널로 선임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들 중 상소기구에 회부된 4건의 사건 중 3건에서 

핵심적인 패널의 판결에 대해 상소기구가 판정을 번복함으로써 상소기구 판

결의 일관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83) 다시 말하여 상소

심에서는 판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3명으로 구성되는 ‘division’뿐만 아니

라 전체 상소기구위원들이 참여하여 판결을 논의하는 소위 ‘Collegiality’ 원

칙이 준수되는바, 상소기구 판결은 사실상 전체 상소기구위원들의 총체적인 

판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 상소기구위원들의 판정이 이후 새로운 상

소기구위원들에 의해 번복됨으로써 상소심에서 다루어지는 법논리의 일관성

에 대한 문제점이 초래되는 것이다. 패널위원으로 선임을 할 만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인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WTO 법체

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전 상소기구위원의 패널 선임 관행은 조속히 시정

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84)

81) Chad Bown & Joost Pauwelyn(2010), “The Law, Economics and Politics of Retalia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Cambridge Univ Press).

82) 한편 일부 상소기구위원은 선임기간 종료 후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출신의 Claus- Dieter Ehlermann의 경우 임기를 마친 2002년 로펌인 Wilmer, Cutler & Pickering

에 합류하여 WTO 사건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83) 전 상소기구위원이 패널위원으로 참여한 판결 중 상소기구에 의해 번복된 사건은 DS246, DS332, 

DS339/340/342이다.

84) 특히 분쟁당사국 국민은 당사국의 동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패널위원에서 제외되는 제도는 절차의 

객관성 유지에는 기여하나 가장 분쟁사안이 많은 미국과 EU 회원국 전문가들을 제외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패널절차의 전문성 약화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471개의 패널

위원 포지션이 활용되었는데 대다수 분쟁이 미국이나 유럽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그 중 최다인 42개

의 패널 포지션이 뉴질랜드 출신으로 채워졌으며, 다음으로 39개 호주, 38개 스위스 등의 순으로 패

널위원 출신이 분포되고 있다. 이하 [표 2-1] 참고. 보다 상세한 통계자료는 <http://www.worldtradelaw.net/

dsc/database/panelistcountrycount.asp> (visited 15 May 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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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상 문제점

회원국 확대는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서의 WTO 정당성과 합법

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요건이다. 특히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회원

국의 확대는 세계무역체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128개 회

원국으로 출발한 WTO는 1996년 1월 21일에 가입한 에콰도르를 필두로 25개

국이 추가로 WTO에 합류하여 2012년 6월 현재 155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신규 가입국들 중에는 네팔, 캄보디아 등과 같이 최빈개도국들도 있는 

반면,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교역국들도 포함됨으로써 WTO

의 중요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더욱이 현재 러시아의 가입협상 완료에 자극

받은 다수의 구소련연방국가들을 비롯하여 28개국이 가입협상을 진행 중인

바, WTO의 회원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85)

한편 다른 국제기구 가입과는 다르게 WTO의 경우 기존 회원국들과 시장

접근에 대한 양허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그간 GATT/WTO 체제

에서 이루어진 다자간 협상에 의한 시장개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성격

을 가진다. 따라서 예를 들어 중국과 같이 세계무역에 경제적 이해가 큰 국

가의 경우 가입협상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는데 중국(Republic of China)은 

GATT 창설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6년에 걸친 가입협상을 거친 후에야 

회원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86)

85) 2010년 6월 현재까지 WTO 가입협상을 종료한 후 아직 실제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

데 Vanuatu의 가입협상 사례이다. Vanuatu의 경우 1995년 7월 가입 신청을 한 직후 WTO 가입작업

반이 구성되었는데 2001년 10월 모든 가입문서를 작업반이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Vanuatu 의회가 

WTO 가입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가입작업반 승인에 의해 사실상 WTO 차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된 

후 실제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유일한 사례로 현재 남아 있다. Vanuatu 협상문서는

<http://www.wto.org/english/thewto_e/acc_e/a1_vanuatu_e.htm> (visited 12 April 2012) 참고.

86) 사실 중국은 ITO 설립협상에 참여하고 잠정의정서를 통해 GATT를 1948년 발효할 당시 참여한 국가

로서 GATT 서문에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본토의 People's Republic of China와 대만에 관련

된 무역문제 때문에 당시 대만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GATT로부터 탈퇴 신청을 하였다. 

대만의 GATT 탈퇴 신청은 1950년 5월 5일자로 발효되었는데, 현재까지 GATT/WTO 체제에서 유일

한 공식적인 회원국 지위 탈퇴 사례이다. 자세한 사항은 Henry Gao(2007), “China'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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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구 

소련연방국가들의 가입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는 WTO 체제에서 전례 없는 

쟁점을 부각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1993년 6월 협상을 개시하여 2011년 

12월 16일 WTO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았는데 220일 이내에 국내 비준절차

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12월, 카자흐스탄은 1996년 

1월, 아제르바이잔은 1997년 6월 가입협상을 신청한 후 아직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현재 가입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구소련연방국가들의 WTO 

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러시아의 경우 약 18년의 기간을 소진한 

터라 WTO 가입절차에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푸틴 총리

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 출범에 따라 기존의 개별 가입

협상을 포기하고 관세동맹으로서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WTO 

회원국들을 긴장시킨 바 있다. 현재 이 3국은 기존의 가입협상을 지속하면서 

관세동맹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중국을 위시하여 러시아 및 구공산권 국가들의 WTO 가입은 WTO 체제

에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상호 모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WTO 체제의 회

원국 구성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국제경제체제의 틀 밖에 있던 공산권 국가

들까지 통합된 국제통상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어 WTO 체제의 일관성이 확

대된 점은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중국이 WTO 비회원국으로서 여타 WTO 회원국들과 

무역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차별적 무역제재

조치의 대상이 됨으로써 세계무역체제의 안정성 훼손에 큰 변수가 되었을 

소지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연방국가들의 WTO 

체제 흡수는 향후 국제경제체제 운영에 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in the WTO: A Lawyer's Perspective,” 11 Singapore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Contributors 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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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WTO 체제에 구공산권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게 된 점은 무역체제 

전체의 일관성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GATT/WTO 체제가 시장경제국가들을 바

탕으로 기획되고 운영되어온 체제이기 때문이다. WTO 체제가 이전의 GATT 

체제와는 달리 상품교역에 대해서도 농업보조금을 비롯하여 기술장벽이나 식

품검역 등 국내 규제에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문제를 포함함으로써 국내의 고유한 경제행위라고 간주되던 제반 서비스

분야가 광범위하게 관여되면서 첨예한 국내규제 및 경제체제 개혁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 더욱이 공산권 국가들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인 에

너지를 비롯하여 교육, 금융, 통신, 사업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전격적인 체

제개혁의제를 WTO 가입협상단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초래함으로써 

가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WTO의 공정성 및 합법성, 민주성의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WTO 체제의 입장에서는 비록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WTO 가입

에 관련된 이행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가입을 유도한다고 하더

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이 거대경제권의 경우 무역체제에서 제시하는 

자유시장 개념을 수용하는 수준의 체제개혁을 주어진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87) 그러므로 이러한 공산권 국가들이 체제 

내로 흡수되는 경우 결국은 통상규범의 구조적 결함이나 상충에 의해 초래

되는 보다 원론적인 문제점들에 WTO 체제가 노출될 개연성이 커지는데 이

는 종국에는 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87) 예를 들어 러시아의 가입에 관련된 쟁점은 Sandra Scharf(2012), “Russia and the WTO: Reasons 

for the Delay in the Accession Process,” AV Akademikerverlag 참고.



제2장 세계무역체제의 거버넌스 구조 형성, 발전 및 특징 │ 51

❚ 표 2-2.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현황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조사

개시

3 - 2 8 11 13 5

42

캐나다

(3)

-

캐나다(1)

미국

(1)

캐나다

(1)

미국

(7)

호주(2)
캐나다

(3)
남아공

(1)
미국(5)

호주(1)
캐나다

(1)
인도(1)
미국(10)

캐나다

(1)
EU(2)
미국

(2)

조치

부과

- 2 - 1 10 6 8

27
-

캐나다(2)

-

캐나다(1) 캐나다

(3)
미국(7)

캐나다

(1)
미국(5)

호주

(1)
캐나다

(1)
미국

(6)

대표적인 예로,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사례를 들 수 있

다.88) [표 2-2]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견지해오던 비시

장경제권에 대한 상계관세 비부과원칙을 수정하여 2007년부터 중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도 이미 네 차례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으며 현재 EU를 비롯하여 호주 등 여타 국가들도 부과 가능

성을 검토 중이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상계관세에는 반덤핑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데, 여타 국가들과는 다르게 중국에 대한 반덤핑관

세에서는 상계관세부분을 경감해주지 않아 ‘二重救濟(double remedy)’의 문

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WTO에 제소했으나 

88)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에 관한 법적인 논의는 Dukgeun Ahn & Jieun Lee(2011), 

“Countervailing Duty Against China: Opening a Pandora’s Box in the WTO System?” Journal 
fo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4, No. 2, pp. 329-368 참고. 최근에는 유럽연합도 중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Edwin Vermulst & Brian Gatta(2012), “Concurrent 

Trade Defense Investigation in the EU, the EU’s New Anti-Subsidy Practice Against China, 

and the Future of Both,” World Trade Review, Vol. 11,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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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람된 패널 판정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제기한 보조금협정 규정들에서 

이중구제를 금지하는 문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상소기구는 이

러한 패널 판정을 번복함으로써 이중구제를 금지하였으나 그러한 판정과정에

서 법적인 근거로 제시한 논리가 취약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89)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와 같은 상황이 비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에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동일한 논거에 입각하여 베트남

에 대해서도 이중구제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향후 러시

아를 비롯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소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협정상 규

범, 반덤핑협정상의 비시장경제 규정, 농업보조금 축소문제 등 경제체제의 특성

상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수많은 무역상 문제점들은 이 구공산권 국가들의 WTO 

가입으로 인해 무역이 실질적으로 촉진되는 경우 더욱 크게 부각된다.

따라서 향후 구공산권 국가들이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 WTO 체제 차원에

서 이 국가들에 대한 무역규범의 적용을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WTO 체제 차원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구공산권 국가들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완결

하여 WTO 규범에 따른 국제통상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소요되는 

장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무역 분쟁과 마찰의 소지가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

한 체제의 안정성 저해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WTO가 출범한 이

래 신규 가입국들의 대부분은 구공산권 국가들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비록 이 국가들 대부분이 현재 WTO 체제에서 강력한 정치 또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불만을 제

기하지는 않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WTO 체제의 안정성 확보라는 차원에

서는 보다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89) D.Ahn & J. Lee, supra note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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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TO 체제 내용과 외연의 확대

WTO 체제가 기존의 GATT 체제와 비교하여 대표적 특징으로 들 수 있

는 부분은 상품 관세문제에 국한된 국제무역규범의 영역이 반덤핑, 상계관세, 

식품검역, 기술장벽 등 다양한 비관세문제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과 지적재산권 보호영역까지 국제무역규범의 범주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다. 이러한 WTO 체제의 발전은 중대한 변혁을 야기했는데 서비스 교역에 

관한 규범은 해외 서비스 제공자의 상업적 주재를 다루게 되므로 불가피하

게 국내 규제개혁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다양한 협정과 조약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원국들의 선택에 의

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상당히 저조했던 것과는 달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에 관한 협정(TRIPs)을 마련하여 WTO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최초로 세계 

공통의 최소 지재권 보호수준을 강제하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발전은 WTO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 이후 WTO에서는 경쟁, 투자, 

정부조달, 무역원활화에 대한 규범 확대를 시도하였다. 비록 도하협상에서는 

경쟁, 투자, 정부조달 부문에 대한 규범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

였으나 이미 통신서비스부문에 참조문서(Reference Paper)를 통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규범이 도입되는 등 규범 차원의 발전이 진전되고 있다.90) 전

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원칙 도입이 이루어졌고, 무역과 환경 부문에 대해서

도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등 비전통적인 무역 관련 부문에서 규범화 작

업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과 환경뿐만 아니라, 무역과 경쟁, 무역과 과학기술, 무역과 

보건, 무역과 노동 등 소위 ‘무역과(trade and)’ 분야의 확대가 지속되면서 

90) Reference Paper의 적용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Mark Warner(2000), “Competition and GATS.” in 

GATS 2000: New Directions in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P. Sauve & R. Stern ed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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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규범 및 체제 간의 조율 문제가 중요한 법적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91)

7.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와 수용

1948년 출범 이후 소수의 무역 관련 정부기관들의 관심사안으로 국한되던 

GATT는 1980년대 후반에 제기된 소위 Tuna-Dolphin 사건92)에서 돌고래 

보호를 위해 시행된 미국의 국내 법규가 GATT 의무 위반 판정을 받은 이

후부터 환경단체를 비롯한 NGO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WTO는 설립 당시 NGO와의 협력을 명시적으로 

WTO 설립협정 제V:2조에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WTO 협정상의 인

식에도 불구하고 WTO 출범 이후 최초의 분쟁판결이 내려진 US- Standar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사건93)과 GATT에서 제기

된 Tuna-Dolphin 사건의 WTO 버전이라 할 수 있는 US-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사건94)에서 미국의 

환경보호 관련 법규와 조치들이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거듭 위법 판정을 받

게 되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NGO들의 본격적인 WTO 반대운동을 촉

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US- Shrimp 사건에서 비록 최종 판결에서는 패소하

였으나 시민단체들의 입장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논란이 되어오던 

amicus curiae brief 제도를 상소기구가 허용하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획

기적인 진전을 이룬 바 있다.95)

91) WTO의 범주 및 여타 의제들과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는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2002), 
Vol. 96, No. 1, pp. 1-158에서 특집 기획으로 다루고 있다.

92) GATT(Sep. 1991), US - 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BISD 39S/155. 

93) WTO(adopted 20 May 1996), WT/DS2/R & WT/DS2/AB/R.

94) WTO(adopted 6 Nov. 1998), WT/DS58/R & WT/DS58/AB/R.

95) ‘amicus curiae’는 ‘friend of courts’라는 의미로서 WTO 분쟁해결절차상 분쟁당사국으로서의 자격

을 갖추지 못한 시민단체 또는 비정부기구의 경우에도 절차적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분쟁사안

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패널이나 상소기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보다 다각적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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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출범 후 최초의 다

자간 무역협상을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가 주도한 대규모 군중 시위

와 회원국 간의 합의 도출 실패로 무산되었다. 이후 도하협상 과정에서는 의

사들의 NGO인 Medecins Sans Frontieres(MSF)96)가 주도하여 TRIPs 협상

에서 의약품 특허에 관한 유예를 도출해내기도 하였다.97) 이처럼 WTO 체제

의 운영에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개입과 역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98)

WTO는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독립적인 관세영역 간의 국제통상규범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기구인바,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개

입은 허용될 수 없는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50년간의 GATT 

역사상 그러한 개입이 용인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협상 뿐만 

아니라 향후 다자간 무역협상의 진전과 협상내용이나 합의수준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의 영향이 선례가 없는 수준으로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5

년 12월 개최된 홍콩 각료회의에는 전 세계에서 830여 개의 NGO가 공식

적으로 참여하였다.99)

WTO는 현재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NGO들과 

쟁점들에 대한 연구는 Petros Mavroidis, “Amicus Curiae Briefs before the WTO: Much Ado 

About Nothing.” Jean Monnet Working Paper 2/01(2001); G. Umbricht(2001), “An ‘Amicus 

Curiae Brief’ on Amicus Curiae Briefs at the WT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4, No. 4, pp. 773-794; G. Marceau & M. Stilwell “Practical Suggestions for Amicus 

Curiae Briefs before WTO Adjudicating Bod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4, No. 1, pp. 155-187.

96) 흔히 국경 없는 의사단체(Doctors Without Borders)로 알려져 있는 조직으로서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msf.org> (visited 15 Dec. 2010) 참고.

97) 도하협상에서 AIDS 관련 의약품 특허에 대한 유예의 합의과정은 C. Devereau et al., supra note 
2006. pp. 76-111.

98) WTO에서의 NGO 역할에 관해서는 J. Dunoff(1998), “The Misguided Debate over NGO Participation 

at the WT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 No. 3, pp. 433-456; S. 

Charnovitz(2004), “The WTO and Cosmopolitic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7, 
No.3, pp. 675-682; Peter van den Bossche(2008), “NGO Involvement in the WTO: A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1, No. 4, pp. 717-749 참고.

99) WTO, <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05_e/list_ngo_hk05_e.pdf> (2009년 12

월 17일 방문).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우간다, 콩고, 우크라이나 등 저개발국가

들로부터의 비정부기구들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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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7월에는 ‘Guidelines for 

Arrangements on Relations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100)를 

채택하여 공식적으로 NGO들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지침에 합의한 바 있다. 

상기 지침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WTO에 의해 접수된 NGO들의 서면의견

서들은 WT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01) 또한 2001년부터 NGO들

과 함께 public symposium 형태로 개최해오던 행사를 2006년부터는 

“WTO Public Forum” 시리즈로 개편하여 WTO 차원에서 시민단체를 정

부, 학계 인사, 기타 전문가들과 함께 초청하여 현안이 되는 주제에 대한 심

포지엄을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있다.102)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WTO 분쟁해결절차 참여도 점차 증대되고 있

는데, 앞서 설명한 amicus curiae brief의 제출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분쟁해결절차 자체도 개방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법적으로 볼 때 패

널절차의 경우 패널위원들의 심리가 비공개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청회의 개

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103) 상소기구절차에 대해서는 절차 자체가 비공

개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청회(oral hearing) 개방에 대한 법적 논란의 여지

가 많다.104) 그러나 Canada/US- Continued Suspension of Obligations in 

the EC- Hormones Dispute 사건에서 패널은 GATT/WTO 역사상 최초로 

공청회를 일반에게 공개한 데 이어,105) 이 분쟁사건을 다룬 상소기구는 당

시 분쟁 당사국인 캐나다, 미국, EU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청회 개방에 동의

100) WTO(23 July 1996), WT/L/162.

101) WTO, <http://www.wto.org/english/forums_e/ngo_e/pospap_e.htm> (visited 17 Dec. 2009).

102) 2009년의 경우 행사의 주제가 ‘Global Problems, Global Solutions: Towards Better Global 

Governance’이다.

<http://www.wto.org/english/forums_e/public_forum09_e/public_forum09_e.htm>(visited 10 Dec. 

2010).

103) DSU Art.14.1은 ‘Panel deliberations shall be confidential’라고 규정하고 있다.

104) DSU Art.17.10은 ‘The proceedings of the Appellate Body shall be confidential’라고 규정하고 있다.

105) WTO(adopted 14 Nov. 2008), WT/320, 321/R, paras.7.1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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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3자 참여국 - 호주, 대만, 뉴질랜드, 노르웨이- 들의 질의응답과정까지 

공개한 바 있다.106) 당시 상소기구는 DSU 제17.1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청회 절차는 DSU상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상소기구에 의해 마련된 절차

이므로 당사국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결했다.107) 이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분쟁당사국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청회를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2건의 패

널절차와 4건의 상소기구절차를 추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분쟁해결절차상 공청회의 개방은 현재 패널이나 상소기구 절차가 진행되

는 장소 자체가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당사국들 간의 공청회 과정을 내

부 회선을 통해 대형 회의실로 중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108) 비록 분쟁

당사국이 아닌 시민단체들에 직접적인 발언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나 과거 

GATT 체제하에서는 공청회 자체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투명성 차원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사회와 WTO의 조화로운 양

립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앞으로 중요한 의

제로 남을 전망이다. 실질적인 국제통상에 관한 이해관계는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반면, WTO 협정의 구조상 WTO 차원의 제도 및 기구 운영에는 정부

만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점을 둔 시민단체 참여에 

대한 절차상 발전뿐만 아니라 WTO 체제 내에서 실질적으로 비정부기구들의 

적합하고 정당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6) 당시 공청회 개방에 반대한 제3자 참여국-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의 질의, 응답 절차는 공개

하지 않았다. WTO(adopted 14 Nov. 2008), WT/320, 321/AB/R, paras. 31-33 & Annex IV.

107) Ibid., Annex IV.

108) 물리적으로 패널이나 상소기구절차상의 공청회 장소를 NGO들에게 개방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만

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회선 중계는 수초간의 차이를 두고 대회의장으로 전달이 되고 있어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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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WTO 체제 운영상 제기되는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

1. WTO 운영진 구성의 문제점

가.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출 현황

GATT의 사무국이 제네바에 소재하게 되면서 GATT는 사실상 유럽기구

로 운영되어왔다는 비난을 오랜 기간 동안 받아왔다. 그러한 비난의 중심에

는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설립 직후부터 WTO 출범 때까지 예외 없이 

유럽 출신의 사무총장이 조직을 대표하게 된 점이 상징적으로 제기되었다.

사실 GATT 존속기간 총 46년 동안 단지 4인의 사무총장만이 선임되었

는데, 초대 White 사무총장이 20년을 재직했고 이후 스위스 출신의 두 사무

총장이 각각 12년과 13년씩 재임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가 공식적으로 타결

되기 직전인 1993년 7월 1일 선임된 Sutherland 사무총장은 1995년 5월 1일 

Ruggiero WTO 사무총장이 선임되기 직전까지 재직한 바 있다. 실제로 초

대 WTO 사무총장인 Ruggiero도 이탈리아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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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재임기간 국적 비고

Eric Wyndham
White

1948~1968 영국

ITO 설립준비위원회의 Executive Secretary 역임. 
GATT 설립 이후 Executive Secretary로 임명. 이
후 1965년 3월 23일자로 신설된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직에 임명됨.

Olivier Long 1968~1980 스위스 주영국스위스대사 역임 후 사무총장직에 임명 

Arthur Dunkel 1980~1993 스위스
UNCTAD Rapporteur, 제네바 무역대표부의 전권

대사 역임.

Peter Sutherland 1993~1995 아일랜드
아일랜드 검찰총장, 유럽집행위원 역임. WTO 출범 

직후 초대 사무총장직 수행.

❚ 표 3-1. GATT 역대 사무총장 및 주요 이력사항 ❚

GATT 시작 시점부터 1999년까지 반 세기 이상을 유럽 출신 인사가 세계

무역체제의 수장을 독점한 형국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WTO 출범 이후 다소간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현재까

지로서는 여전히 유럽의 영향력이 매우 커보이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표 

3-2]에서 나타나듯이, WTO 출범 이후 새로이 선출된 사실상 최초의 사무총

장도 이탈리아 출신일 뿐만 아니라109)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임기를 수행

하는 Lamy 현 사무총장도 프랑스 출신인바, 현재까지 18년간의 WTO 체제 

운영 중 2/3에 해당하는 12년을 유럽 출신 사무총장이 조직을 이끌고 있어 

기존의 유럽 우위의 조직 운영 성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은 한 번도 사무총장에 나서지 않았으나 사무차장직은 

거의 당연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110) 이러한 부분은 사무차장직이 복

수로 유지되는 한 WTO 지배구조의 균형 유지 차원에서 계속 이어질 관행

109) WTO 출범 후 최초로 선출된 사무총장인 Ruggiero는 1995년 5월 1일자로 공식 취임했다. WTO(24 

March 1995), Press/6.

110) 미국 출신 사무차장인 Yerxa의 경우 2002년부터 10년째 사무차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Yerxa는 미

국 농산물 다국적기업인 Monsanto의 국제송무 담당 변호사 출신으로 GATT 대표부 대사와 미국무

역대표부 부대표직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WTO 내에서 일반 조직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 시장접

근, 지재권 보호업무와 함께 번역 및 정보관리 업무를 소관사항으로 두고 있다.

<http://www.wto.org/english/thewto_e/dg_e/ddgs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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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Renato 
Ruggierro

(Italy)
(1995-1999)

Mike Moore
(New Zealand)

(1999-2002)

Supachai Panitchpakdi
(Thailand)

(2002-2005)

Pascal Lamy
(France)

(2005-2009/
2009-2013)

사무차장

Chul-su Kim 
(Korea)

 P. Ravier
(France)

R. Abbott
(UK)

H. Singh
(India)

A. Hoda
(India)

A. Ouedraogo
(Burkina Faso)

K. Rana
(Kenya)

V. Rugwabiza 
(Rwanda)

J. Seade 
(Mexico)

M. Mendoza
(Venezuela)

F.Thompson-
Flores

(Brazil)

A. Jara
(Chile)

W. Lavorel
(US)

Andrew Stoler
(US)

R. Yerxa
(US)

R. Yerxa
(US)

❚ 표 3-2. WTO 역대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구성 ❚

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럽 출신의 사무총장이 선출되는 경우 인도 출신의 사무차장이 선

임되는 관행도 현재까지는 예외 없이 채택되고 있다.111) 그리고 비유럽권 

출신이 사무총장이 되는 경우 유럽 출신 인사는 빠짐없이 사무차장직에 선

임하고 있다. [표 3-2]에서 나타나듯이 현재까지의 인사에서는 아프리카 출

신과 라틴아메리카 출신 인사의 선임이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일본 출신의 사무차장 선임이 한 차례도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은 특기할 만한 부분인데 이는 일본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

소기구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권한이 크지 않은 

행정직보다는 분쟁해결제도 운영상 핵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의 사법권한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11) Harshar Singh 사무차장의 경우 1985년부터 1997년까지 GATT와 WTO의 사무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점은 특기할 경력이다. 1997년 인도에서 통신규제위원회(TRAI: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가 설립되면서 인도로 귀국하여 TRAI의 중책을 역임하다 WTO 사무차장으로 사무국에 복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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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임절차

WTO 회원국들은 Moore와 Panitchpakdi 사무총장 선출과정에서 회원국 

간의 합의절차 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 2002년 12월 사무총장 선임

절차에 관한 규정에 합의했다.112) 이 규정은 이미 2005년까지 임기가 예정

된 Panitchpakdi 사무총장 후임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2005년 신임 사무총장 

선출 시에 최초 적용되었다.

2005년 Pascal Lamy 선출 당시에는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반의사회 

의장직을 수행한 바 있는 우루과이의 Carlos Perez del Castillo,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개도국, ACP 국가를 포괄하는 G90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모리셔스의 Jaya Krishna Cuttaree, 제네바 주재 UN과 WTO 대표부 대사

를 역임한 브라질의 Luiz Felipe de Seixas Correa가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

다. 2002년 12월 일반의사회가 채택한 사무총장 선임절차규정에 따르면, 현

임 사무총장의 임기 종료 9개월 전에 신임 총장 선임절차를 개시하도록 되

어 있다.113) 따라서 당시 Supachai Panitchpakdi 사무총장의 임기가 2005년 

8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인바 2004년 12월 1일에 신임 사무총장 선임절차

가 개시되었는데 12월 말까지 희망하는 회원국들이 자국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2005년 1월에서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추천된 후보들은 선거활동

에 집중하여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되며, 5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회원

국들은 최종적으로 합의를 통해 후보 선출을 하게 되는데 5월 말 이전에 개

최되는 일반의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했다. 최종 의견조율과정은 일

반의사회 의장이 책임지고 분쟁해결기구 의장과 무역정책검토기구 의장의 조

력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2002년 채택된 이와 같은 사무총장 선임규정은 

2005년 선임과정에서 매우 엄격하게 절차적으로 준수되어 향후 선임절차에 

112) WTO(20 Jan. 2003), WT/L/509.

113) WTO(20 Jan. 2003), WT/L/509,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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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선례를 제공하였다.

2005년 사무총장 선출과정에서는 상기 일정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자

로 4개국이 후보 등록을 완료했고, 2005년 1월 26일 개최된 일반의사회에서 

각 후보는 소개와 함께 간략한 정견 발표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

거 경합에 들어갔다. 이후 4월부터는 각 회원국들이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후

보의 구성에 따라 최하위 후보부터 차례로 탈락시키는 절차를 거쳤다. 4월 

15일 1차 검증에서는 브라질 후보를 탈락시켰고 Lamy가 1위, Cuttaree가 2위, 

Castillo가 3위를 해 이들을 대상으로 2차 검증을 하였다. 2차 검증에서는 모

리셔스의 Cuttaree가 탈락하고 1위를 한 Lamy와 Castillo를 대상으로 3차 

검증을 한 결과, 5월 13일 Lamy가 최종적으로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5월 26일 일반의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식 확정되었다.

이후 2009년 사무총장 선출 시에는 Lamy 이외에 지원자가 없어 별다른 

절차 없이 일반의사회에서 연임을 승인한 바 있다. 한편 기존 사무총장이 연

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임절차 개시 이전에 일반의사회에 의향을 통보하

도록 되어 있는데,114) Lamy 사무총장은 2008년 12월 공식 선임절차가 개

시되기 전인 11월 4일에 연임의사를 통보했다.

한편 사무차장 선출은 기본적으로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선임과 

관련된 별도의 선거절차나 회원국의 합의도출과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2005년 

Lamy 사무총장은 5월 26일자로 선임이 확정된 후 6월 27일에 사무차장 후

보 모집신청을 공표하였는데 당시 일반적인 직무 전문성 등의 자격요건 이

외에 의무요건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15)

- 회원국 출신의 62세 이하(applicants must be nationals of a 

WTO Member and be under 62 years old)

114) WTO(20 Jan. 2003), WT/L/509, 제12항.

115) WTO, <http://www.wto.org/english/thewto_e/vacan_e/vn_e/ddg_vacancy_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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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이상 학력(must hold an advanced university degree)

- 국제무역분야에 대한 최소 15년 이상 경력과 10년 이상의 고위

급 행정경력(must have at least 15 years’ experience in 

international trade matters, of which at least 10 years must 

have been gained in a management or advisory function at 

high level)

- 10년 이상의 고위급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의 공직 경험(at 

least ten years' governmental/inter-governmental experience 

at a senior level)

- 언어능력(must have a thorough knowledge of at least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WTO and an adequate 

knowledge of another of these official languages)

대학원 이상 학력과 62세의 나이 제한을 제시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또한 당시 성비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다는 점을 명시한바, 최종적으로 르

완다 출신 여성 사무차장을 포함했다. Lamy 사무총장의 임기가 연장되면서 

4명의 사무차장 임기도 새로운 선출과정이나 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

로 연장되었다.

다. WTO 사무국 주요 보직 구성 현황

[부록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WTO 사무국에서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부

서의 국장직은 소수의 인사들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국장직으로 최초로 사무국에 진출하거나 승진한 인사들이 부서를 바꾸

어가며 10년 이상 국장급 직책을 유지하고 있어 내부 직원들의 승진은 물론

이고 외부인사들의 신규 진출도 매우 어려운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예를 들

어 영국 출신의 Richard Eglin의 경우 1995년 무역과 환경국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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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 무역과 금융국을 거쳐 2012년 현재 무역정책검토국의 국장으로 재

직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 출신의 Patrick Low의 경우에도 경제연구 및 통

계분석 업무분야의 국장을 1997년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다. 캐나다 출신의 

Paul Rolian의 경우에는 1995년 인사국 국장으로 시작하여 기술지원국, 교

육 및 기술지원기구의 국장을 맡아 2007년까지 재직한 바 있다. 이처럼 장

기근속하는 국장들로는 뉴질랜드 출신 Evan Rogerson, 네덜란드 출신 

Clemens Boonekamp 등이 있다. 드물게 나이지리아 출신인 Chiedu 

Osakwe와 같은 개도국 출신 인사도 있으나 주로 선진국 인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핵심 부서에서의 선진국 출신 인사들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

어 지적재산권국의 경우 영국 출신 인사가 14년간 국장직을 역임한 후 2009년

부터는 호주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 서비스무역국의 경우에는 영국 출신 인

사가 7년간 국장직을 역임하다가 2002년부터는 이집트 출신 국장이 맡게 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최근 WTO의 핵심기능으로 간주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와 관련되는 

부서에서 선진국의 역할도 주목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법률국(Legal Affairs 

Division)의 경우 미국 출신이 13년을 맡고 있다. 나머지 기간은 네덜란드 출

신과 캐나다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 상소기구의 경우에는 캐나다 출신 인사가 

12년 동안 국장을 맡아 운영했으며 현재는 오스트리아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무역구제 관련 분쟁을 책임지는 규범국의 상황은 매

우 이례적이다. 14년간 폴란드 출신 인사가 국장을 맡고 있다가 2009년부

터는 남아프리카 출신 인사가 맡고 있는데 이는 여타 WTO 사무국의 상황

과 비교할 때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규범국의 대부분 

법률자문관들이 미국과 유럽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규범국 소관 분쟁의 다수

가 선진국,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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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WTO 사무국 진출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한국의 WTO 사무국 진출은 매우 저조한데, WTO 설립 초기 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이 초대 사무차장직을 수행한 이래 국장

급 이상의 고위 직급에 진출해본 적이 없다.116) 이러한 제한적인 한국 출신 

전문인력의 사무국 진출은 WTO 조직 내의 의사결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WTO 체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채널 확보 또는 확대 가능성도 매우 제한되었다.

WTO 사무총장의 경우 유럽 출신이 독점한 GATT 체제와는 다르게 [표 

3-2]에서 보여지듯이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지역 안배를 하려는 시도가 나

타나고 있다. 비록 선진국 입장을 대변한 Mike Moore와 개도국 입장을 대

변한 Supachai Panitchpakdi의 경우 회원국 간 합의가 어려워 두 후보를 동

시에 사무총장으로 선임하면서 정상 4년 임기를 3년씩으로 단축하여 편법적

으로 임명한 바 있으나,117) 최초로 비유럽계 사무총장이 세계무역기구를 이

끈 사례가 되었다. 현직 Pascal Lamy의 경우 WTO 체제하에서 최초로 사

무총장직을 연임하면서 2013년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의 역학구

도에서는 후임으로 다시 개발도상국이나 전 세계 무역에 중요성이 더해가는 

동아시아 3국 출신의 후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WTO 사무국 진출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부분은 4명으로 구성되는 사

무차장의 선임문제이다. 사무차장직의 경우에는 한 차례도 사무총장직을 맡

은 적이 없는 미국이 사실상 당연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16) 최근 젊고 유능한 한국 출신 인재들이 사무국에 진출하고 있으나 아직 그 수가 많지 않다. WTO 출

범 이전 GATT 사무국에 진출한 예는 전무하며, 국제기구 출범과 함께 추진된 인력 확충 당시 2명의 

한국인 전문가가 WTO 사무국에 진출한 것이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다만 제네바 주재 대표부 대사

로 재직하던 박근 대사가 1986년 GATT 일반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한 적이 있다.

117) WTO 일반이사회는 1999년 9월 1일부터 3년간은 뉴질랜드의 Moore가 사무총장을 맡고, 2002년 9

월 1일부터는 태국의 Panitchpakdi가 3년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다는 발표를 하였다. WTO(22 July 

1999), Pres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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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자리는 현재까지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안배를 통

해 후보를 충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균등하게 대변

한다는 차원에서 적용하는 지역안배원칙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Mike Moore나 태국의 Supachai 

Panitchpakdi 사무총장 시기에 미국과 EU가 모두 사무차장직을 맡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향후 아시아국가에 사무총장이 나오게 되는 경

우 한국을 포함한 또 다른 아시아국가에 사무차장직을 할당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신 아시아 이외의 국가 출신 사무

총장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지역안배원칙에 의거하여 한국 출신 인사의 사무

차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그러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다.

한편 회원국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사무총장과는 달리 사무차장의 경

우에는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일견 정책적으로 사무차장직 진출

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변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를 들어 

한국의 잠재적인 후보가 도하협상과 같은 WTO 차원의 중요 안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그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게 되면 한국

이라는 WTO 전체 회원 구성에서의 중립성과 지위를 감안할 때 한국 출신 

인사의 진출과 관련한 현실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다.

또한 WTO 사무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WTO 체제의 실제 운영에 중

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에서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최초로 WTO의 공식 운영기구

에서 의장을 역임하게 된 것은 1997년 선준영 대사가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을 맡게 된 것이 시초이다.118) 그 후 1999~2000년 “Working Group on 

118) 한국인들의 위원회 활동은 [부록 1]에서 정리된 것 이외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

나 매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는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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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Investment”, 2005년 TRIPs 이사회

의 의장을 한국이 역임한 바 있으나 [부록 4]에서 보여지듯이 이는 전체 

WTO 활동을 감안해볼 때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실제로 WTO 조직 체계 

내의 주요 보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위원회 활동을 통한 역

량 입증과 네트워크 확보는 사전정비작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향후 정책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다자간 무역협상구조에 의한 체제의 관성 강화 문제점

무역협상에 관한 최초의 법규정은 Havana Charter의 제17조 (Reduction 

of Tariffs and Elimination of Preferences)에서 찾아볼 수 있다.119) 이 규

정은 제1항에서

“Each Member shall, upon the request of any other Member 

or Members, and subject to procedural arrangements 

established by the Organization, enter into and carry out with 

such other Member or Members negotiations directed to the 

substantial reduction of the general levels of tariffs and other 

charges on imports and exports, and to the elimination of the 

prefere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6 on a 

reciprocal and mutually advantageous basis.”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호혜원칙을 명시함으로써 다자간 협상구조를 제

시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 제2항에서는 어떠한 회원국들도 일방적인 시장개

119) Havana Charter의 원문은 다음에서 참고할 수 있다.

<http://www.worldtradelaw.net/misc/havan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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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1954년에서 1955년에 걸쳐 이

루어진 GATT 재검토 및 개정회의에서 관세협상을 다루는 GATT 제

XXVIII bis조를 추가했는데, 제1항에서 주기적으로 GATT 일반이사회가 

관세인하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토대에 의해 

GATT 체제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이 전개되었다.

GATT 체제부터 WTO 체제로 이어져온 국제무역협상의 특징은 점진적으

로 연속적인 시장개방이나 규범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전체 회원국들이 포함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정기적이고 단속(斷續)적으로 시장개방과 규범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다. 이러한 체제상의 특징은 WTO 회원국들이 자발적인 시장개방의 필요

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최될 다자간 협상에 대비한 협상전략상 기존의 제도

나 무역장벽들을 고수하려는 유인을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무역과 시장개방

에 관한 경제원리상 개방체제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GATT/WTO 체제에

서 협상력 확보를 위한 반(反)시장개방 정서가 확대되는 것이다. 더욱이 다

자간 무역협상에 따르면 시장개방체계가 기준연도를 기점으로 적용되므로 시

장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급적 기준연도의 관세나 기타 무역조치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를 경감하고자 다자간 

무역협상 중간에 회원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시장개방에 대해 일종

의 크레디트를 인정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아직 일관된 원칙

이 합의되지는 못해 사안별로 다루어지는 실정이다.120)

특히 이러한 체제상의 협상구조는 불가피하게 회원국간 전략적 연대의 필

요성을 강화함으로써 협상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이해집단의 발생을 촉발하

120) 한국의 경우에도 도하협상에서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시장개방안을 서비스협상

에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고수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이사회 산하에 작업반을 구성하여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크레디트 인정 공식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WTO(30 Nov. 2001), 

S/CSS/W/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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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케네디라운드부터 약 10년 주기로 다자간 무역협상이 개최되면서 

매번 협상의 범주와 수준이 전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이해를 방어하거나 대변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들과 연대를 도모하게 되었다.121) 도하협상의 경우 기존의 GATT/WTO 협

상들과는 다르게 개발도상국 간의 전략적 연계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사안별로 전략적 유대관계가 다르게 형성됨으로써 협상의 역학구조

가 더욱 복잡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협상구조하에서 단속(斷續)적이고 주기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경

우 협상 타결의 중요성은 다수 회원국들의 입장에서 더욱 커지게 되는데, 다

른 한편으로는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이해집단의 협상력도 도리어 비대칭적

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룹화하여 특정 이해를 공유한 회

원국들은 더욱 자신들의 이해를 협상에 반영하고 달성하기 위해 강경한 입

장을 고수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협상 타결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하는 중요

한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2012년 5월 현재 WTO의 회원국이 155개까지 

증가된 점을 감안하면 WTO 체제하에서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다자간 무역

협상의 진행구조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관행으로 굳어져 있

는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협상과 무역규범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재

검토하여 다자간 무역균형에 대한 합의가 요구되는 시장접근 관련 양허협상

은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진행하되, WTO 체제 자체의 발전에 직결되는 규범 

개편의 문제는 시장접근협상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

다.122) 규범협상을 양허협상과 분리하게 되는 경우 무역규범의 개선과정에 

대해서는 특정한 상업적 이해의 득실을 떠나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

121) 예를 들어 도하협상에서는 수많은 WTO 회원국 간의 전략적 연계가 구성되었는데 G-10, G-20, 

G-33, G-90등의 국가 간뿐만아니라 ACP Group, LDC Group, Cairns Group, African Group 등

을 통해 협상 차원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122) 무역협상에서 시장접근협상과 규범협상 분리문제는 이하 4.3.다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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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규범 설립과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사실상 그 기능이 명실상부한 WTO의 사안별 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시킴

으로써 분쟁판결상 또는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는 즉시 규범의 보완이 가

능하게 될 수 있다.

가. 시장개방협상

한국은 GATT/WTO 체제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만큼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본격적인 경제성장기에 GATT 체약국들에 의한 관

세인하 혜택을 기초로 수출 주도형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내었다. 이러

한 경험을 기초로 한국은 GATT/WTO 체제에서 일본 등 주로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큰 국가들과 함께 다자적 무역체제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하나로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WTO 체제 출범과 함께 가속화된 FTA 협상 

체결 추세 속에서도 한국이 가장 늦게까지 FTA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실

제 협상에 나서지 않은 이유였다.123)

그러나 현재 한국은 FTA 협상을 WTO 회원국들 중 가장 공격적으로 체

결하고 있는 국가로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규모의 무역을 FTA

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쉽게 협상에 나

서기 어려운 거대경제권들과 FTA 체결을 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되고 있다. 특히 사실상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체제를 수용하면서 미국과 

FTA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와 동일한 기준 적용(KORUS 

Parity)을 주장한 EU와도 거의 유사하거나 좀 더 진전된 개방수준을 수용하

면서 FTA를 체결했다.

123) WTO 체제 출범 초기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Anti-FTA Small 

Group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한국 측 대표로 참석했던 실무책임자가 현 이태호 FTA 정책국장

이고 일본 측 실무책임자인 오이케 현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후일 한․일 FTA 협상을 진두지

휘하게 된 점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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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WTO 회원국의 FTA 체결 추세124) ❚

2004년 4월 1일 한국 최초의

FTA 발효 (한․칠레 FTA)

이처럼 한국은 실제 무역 차원에서 주요한 교역상대국들과 FTA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게 되면서 WTO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의 시장개방 혜택에 더 이상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도하협상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격적으로 FTA를 통한 시장개

방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도하협상의 타결이 한국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FTA 체결이 지연될 것으로 기대되나 무역상 중요

도가 큰 구소련연방국가들 또는 라틴아메리카의 MERCOSUR 정도에서의 

공산품 관세 인하이다. 그러나 구소련연방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경제적 중요

성이 부각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젠 등 국가들은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도하협상 체결 전에 가입이 완료되지 않는 

124)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fac_e.htm>. FTA의 최근 추세에 대해서는 R. 

Fiorentino et al.(2006),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6 

Update.” 21 (WTO Discussion Paper No.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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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하협상에서의 합의가 이 국가들에 대한 한국 수출에 기여할 부분은 미

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FTA가 확대되면서 불가피하게 농산물 시장개방이 수반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국내대책으로서 농업부문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제도가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농업부문의 지원체제는 향후 정치

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도

하협상에서 무역왜곡의 성향이 있는 국내보조 감축의무는 2008년 12월 제안

에 의하면 55～80%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FTA 체결의 부수물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조치나 제도들과 현재 WTO 도하협상에서의 의무 간에 상충요소

가 증가되면서 한국의 경우 도하협상에 참여할 유인이 구조적으로 감소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G-20 정상회의 국내 개최를 계기로 고조된 한국의 위상 높이

기와 역할 강화 노력과는 정반대로 정황상 WTO 체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

간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이 심지어 다자간 무역협상 도출단계에서

부터 소극적이거나 지금까지와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게 되는 문제가 초래되

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1967년 GATT 가입 직후 GATT 제XVIII:B조의 

국제수지 방어조항을 발동하여 국내시장 개방을 사실상 1990년까지 지연한 

바 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종료되고 합의된 시장개방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한국은 농업부문의 양허안을 합의안과는 상당히 다르게 제출함으로

써 많은 회원국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결국 검증과정에서 시장양허안을 대폭 

수정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인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미국에 의해 제소된 

Korea- Measures Affecting Government Procurement(DS163) 분쟁사건에

서는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신공항 건설 주체에 관한 

미국 정부의 질의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을 한 것이 확인되면서 WTO 패널에 

의해 한국 정부의 당시 행태가 국제협상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부적절한 오류

라는 질책을 받은 바 있다.125) 이처럼 한국은 WTO 체제 초기까지도 세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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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제에서 급격히 부상된 지위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타 회원국들 입장에

서는 건전성과 신뢰성을 우려할 만한 행태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FTA 정책

의 경우 GATT/WTO 체제에서 여타 회원국들로부터는 최대한의 중상주의

적 무역이익 극대화정책을 고수하고 자국 시장의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FTA

에만 집중함으로써 종국에는 WTO 체제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대두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게 될 우려가 크다. 물론 국익 극대화를 표방하는 

세계무역체제에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정책 결정

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 명실상부하게 세계경제체제의 

의사결정에 보다 책임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국으로 부상하려는 

시점에서는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을 악화할 우려가 크게 제기된다.

나. 규범협상

한국이 국제통상규범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서 분쟁해결제도, 보조금협정, 서비스협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최초로 규범협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부터다. 특히 당시 

한국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반덤핑협정 개정협상에서는 한국이 

13개 쟁점에 대한 협정 개정을 제안할 정도로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126)

125) 관련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7.80 As will be discussed more fully in the following two sections, the Korean answer to the US 

question clearly was not as full and thorough a response as would normally be appropriate 

for GPA negotiations. At the time Korea provided its answer it had already enacted 

legislation designating another entity (other than MOCT) as responsible for the IIA project. 

Further legislation to designate KAA as that entity was already in the planning stages. 

Korea has stated that it knew that the IIA project was the subject of the US inquiry. The 

Korean answer can, at best, be described as inadequate.

126) J. Croome(1995), Reshaping the World Trading System: A History of the Uruguay Round, pp. 
77-84, p. 209.



74│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 대안

현재 도하협상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범

협상에서 한국의역할이 증대되었다. 반덤핑협상의 경우 미국을 상대하는 반

덤핑 프렌즈그룹의 주도국으로서 협상 초기부터 핵심쟁점들에 대한 중요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기타 분쟁해결, 보조금협정, 서비스협정 등 대부분의 

분야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그런데 도하협상 타결이 예상외로 지연되면서 규범협상 분야에서도 주의

가 요하는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한국 정부가 규범협상 차원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덤핑협상의 경우 한국은 협상이 개시된 초기 

시점에서는 전형적인 반덤핑 피해국의 입장을 견지했다. 여전히 절대적인 수

치상으로 중국에 이은 반덤핑 피소 제2국이며 무역규모 대비 사실상 제1의 

반덤핑 피소국인 현실은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2000년 중반 이후 한국이 FTA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장개방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반덤핑조치의 효용성이 재평가되고 실제로 중국, 인도

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국도 반덤핑제도의 일

방적인 피해국이라는 입장에서 반덤핑조치 사용국으로서의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반덤핑 프렌즈그

룹에 동참한 많은 국가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최근 반덤핑협

상에서 회원국들의 기존 입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협정의 개정

작업에 대한 최종안 도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기존 협상안에서의 입장

을 재검토하고 개정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협상이 확대되고 원칙적으로 ‘WTO Plus’ 방식의 협상을 고수

하면서 도하협상과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도하

협상에서 지재권 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EU 등 선진국들과의 FTA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부

문을 다루게 됨에 따라 WTO 협상에서의 입장과는 상충되게 전격적으로 지

재권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다. 이에 따라 도하협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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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 입장과 상반되는 정책이 FTA를 통해 시행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실례로 EU가 주장하는 지리적 표시제도의 강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을 고수한 한국 정부가 EU와의 FTA에서 WTO TRIPs상의 보호수준을 상

회하는 합의를 이미 함에 따라 도하협상 차원에서 일관성 결여와 신뢰성 상

실 등의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이처럼 WTO 체제에서의 규범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여건과 여타 통상정책과의 일관성 확보 등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

서의 정책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3. 분쟁해결기구 운영상 문제점

가. 패널위원 선임문제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패널위원 선정은 원칙적으로는 회원국들이 추천

한 자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위원후보명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성

이 인정되는 3인의 전문가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WTO 분쟁이 

증가하면서 분쟁당사국 간의 이견 조율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패널위원후

보명부에서 선정하기보다는 점차 WTO 사무총장의 직권에 의한 선정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패널위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자국 국민들은 배제하고 제3국 국민들 중에서 선정하게 된

다. 이러한 제3국 패널위원 선정 원칙은 분쟁해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중요

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실무적 차원에서는 심각한 구

조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2월 현재까지 패널 판정이 이루

어진 168건의 분쟁에서 총 504건의 패널 선임이 이루어졌는데 최다(最多) 

선임은 뉴질랜드(46회), 스위스(40회), 호주(39회) 출신 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12회에 그치고 있으며, 독일이 13회로 그나마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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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있을 뿐 영국은 6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회로 유럽연합 주

요국들의 역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3-3. 패널 국적별 선임 횟수(총 504건) ❚

출신국 선임 횟수 선임 전문가

뉴질랜드 46 18
스위스 40 14
호주 39 14

캐나다 28 18
브라질 23 9
칠레 20 12
홍콩 19 5

남아프리카공화국 18 9
인도 17 7

멕시코 15 7
폴란드 14 3

우루과이 14 6
독일 13 6

베네수엘라 13 5
미국 12 9

태국 12 3
이스라엘 11 4

아르헨티나 10 6
한국 10 3
일본 10 6

파키스탄 9 3

스웨덴 9 3
콜롬비아 8 2

체코 공화국 8 2
이집트 8 2
필리핀 8 3

싱가포르 8 4

노르웨이 8 3
영국 6 4

벨기에 5 3
자메이카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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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계속 ❚

출신국 선임 횟수 선임 전문가

코스타리카 4 2
핀란드 4 2

모리셔스 3 1
불가리아 2 1

중국 2 1
에콰도르 2 1
헝가리 2 2

아이슬란드 2 2
아일랜드 2 1

오스트리아 1 1
방글라데시 1 1

프랑스 1 1
인도네시아 1 1
이탈리아 1 1

말레이시아 1 1
모로코 1 1

네덜란드 1 1
파나마 1 1
페루 1 1

포르투갈 1 1
슬로베니아 1 1

대만 1 1

자료: <www.worldtradelaw.net>과 <www.wto.org>의 통계를 기초로 저자가 재구성.

이러한 결과는 패널위원을 주로 선임하게 되는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여타 

회원국들과 달리 특별히 해당 WTO 분쟁사안에 대해 전문성이 높기 때문만

으로 볼 수는 없으며, 실제로 제3국 패널위원 선임 원칙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분쟁사안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분쟁당사국 또

는 최소한 제3국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패널위원 선임에서 자동적으로 배

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의 경우 분쟁당사국으로 

분쟁에 연루되는 사안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패널 선임에서 중립성 확보

에 유리하고 영어가 모국어 또는 사실상 모국어 수준으로 통용되는바, 언어 

구사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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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신 인사로는 현재까지 10차례 패널위원 선임 기록이 있는데 학계

에서 1명, 정부 공무원 2명이 2012년 11월 패널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GATT 분쟁해결 패널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는 GATT 

가입 직후인 1973년 영국의 면직물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분쟁에서 당시 상

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네바 대표부에 파견되어 있던 이은탁 씨인데 

1980년대 초반에 한국정부 공무원이 두 차례 더 패널위원으로 참여한 기록

이 있다.127)

한편 패널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WTO에서는 실제 경비 보조 차원에서 

숙박비와 일비, 항공료 외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이는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중재인에게 막대한 선임료를 지급하는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더욱이 

제네바에 주재하는 회원국들의 공무원을 패널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나마 실비 지급의 필요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상 제약이 많은 WTO 사

무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패널위원을 제네바에 주재하는 대사관이나 대표부 

인력들로 선임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패널위원 선출은 사실 WTO 협정에 관한 법적인 전문성과 객관성 및 정

치적인 중립성을 선결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패널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은 당

사자들에게는 좋은 경력으로 간주되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경력이 WTO 사

무국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로 하여금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위원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데 큰 유

인요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국 정부들이 치열한 

외교경합을 벌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외교부의 공무원 출

신인 Victor do Prado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분쟁인 Canada-Periodicals 

사건과 미국과 일본 간의 분쟁인 Japan-Film 사건, 그리고 유럽연합과 아르

헨티나 간의 분쟁인 Argentina-Bovine Hides 사건에서 패널위원으로 참여

127) Dukgeun Ahn(2003), “Korea i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Legal Battle for 

Economic Development.” JIEL 6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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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무역구제분쟁을 담당하는 WTO 규범국의 법률자문관으로 채용되었

다. 상소기구의 국장으로 채용되어 현재 법률국 국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Valerie Hughes의 경우에도 EC– IT Products 사건에서 패널위원으로 활

동한 바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Johan Human도 US-Underwear, 

Turkey-Textile, US-1916 Act, Guatemala-Cement II 사건에서 패널위원으

로 참여한 후 규범국 국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WTO 사무국 요직 진출

에 더하여 상소기구위원 선출에도 패널위원 참여경력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D. Unterhalter, A. Ganesan, U. Bhatia 등이 패널위원 경력을 기

초로 상소기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WTO 사무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 출신 전

문가를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선 패널위원으로 다양한 

국내 전문가를 추천하여 실제로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는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패널위원 선임 횟수에 더하여 

실제로 선임된 패널위원의 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패널위원의 진출에서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회원국은 캐나다,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이다. 특히 미국은 총 12회 패널위원 선임이 9명의 패널위원에 의해 

이루어진 점은 특이한 부분인데, 일단 패널위원으로 한번 선임되면 유사 사

안에 재선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관행을 감안하면 매우 두드러지는 부분이

다. 또한 총 10회 패널위원 선임이 이루어진 아르헨티나, 일본, 한국의 경우

에도 한국은 3명의 패널위원이 참여했으나 여타국들의 경우 6명의 패널위원

이 참여하고 있는 점은 대비가 되고 있다.

패널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물론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국제사

법절차의 판결을 집필할 수 있을 수준의 정교한 영문 집필력이 요구된다. 그

러나 상당수의 패널위원들이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공무원들로 충당되면서 

WTO 사무국 내의 법률자문관들이 패널절차 진행뿐만 아니라 판결문 작성

에까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패널위원들이 직접 판결문을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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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판결의 방향을 결정하고 실제 문안 작성의 대부분은 WTO 법률자문

관들이 맡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관련 부서의 경험 있는 전․현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원 및 학계 

인사들도 광범위하게 패널위원의 기본 자격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국내 전문가들을 패널위원으로 

진출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상소기구 선출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제사법제도로서는 특이하게 1심의 판정에 대해 

재심기회를 제공하는 상소기구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사후적으로 분

쟁사건에 대해 선임하게 되는 패널위원들과는 달리 상소기구절차를 위해 

7인의 상소기구위원을 사전에 선출해두고 있다. 상소기구위원들은 임의로 상

소사건에 배정되는데, 패널위원들의 경우와는 달리 상소기구위원의 국적은 

사건 배정에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상소기구 선출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규칙은 없으나, 분쟁해결양해 

제17.3조항에서 WTO 회원국을 광범위하게 대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에 근거하여 최대한 지역적 안배를 균등하게 하고 있다. 2012년 2월까지 상

소기구위원의 선출 현황은 [표 3-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데 미국, 유럽연합

이 지금까지 단일 회원으로서는 계속 상소기구위원을 배출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위원을 배출했으나 2012년 6월 오시마 위원 

사임 이후 한국의 장승화 위원이 선출되면서 사실상 당연직처럼 유지해오던 

자리를 내놓게 되었다.128) 전체적으로는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오세

128) 원래 최초의 일본 출신 상소기구위원인 Mitsuo Matsushita의 임기가 2000년 종료된 이후 인도 출

신인 Ganesan이 선임되어 당연직 성격의 일본 자리가 성립되지 못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출신의 

Christopher Beeby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2000년 새로운 상소기구위원을 선임하게 되었는데 이때 

일본 출신의 Yasuhei Taniguchi가 선출되었고 2007년 임기 종료 이후 2008년 다시 Shotaro 

Oshima가 선임되면서 사실상 일본 출신 상소기구위원 자리가 2012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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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아, 동북아시아, 동·서남아시아에서 각각 1명씩의 상소기구위원을 선출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상소기구위원을 배출하면서 향후 상소기구에서 경제 

및 무역대국인 중국의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 동

북아시아권 회원국들의 대변인 역할을 두고 한국, 일본, 중국 간의 각축이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만간 러시아가 가입하게 되는 경우 

러시아와 구소련연방국가들에 대한 상소기구위원 배정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데, 당분간 WTO 법에 대한 전문성을 근거로 상소기구위원 선임을 이 국가

들 그룹으로부터 다소 지연할 수는 있겠으나 머지않아 현실적인 문제로 부

각될 전망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도 아직 상소기구위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법적인 전문성 문제가 다소 해소되

는 경우 7인의 상소기구 선임에 관한 정치적 역학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전

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소기구 선임과 관련된 구조적 역학관계를 감안하면 한국의 상소

기구 진출은 동북아시아국가들로부터 선출된 상소기구위원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표 3-4. 상소기구 위원 선출 내역 ❚

지역 출신국 상소기구 위원(선임기간)

북미

미국

James Bacchus
(1995.12~
2003.12)

Merit Janow
(2003.12~2007.12)

Jennifer 
Hillman

(2007.12~
2011.12)

Thomas 
Graham*

(2011.12~
2015.12)

멕시코

Ricardo Ramirez 
Hernández*

(2009.7~2013.6)
- - -

유럽 독일

Claus-Dieter 
Ehlermann
(1995.12~
200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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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계속 ❚

지역 출신국 상소기구 위원 (선임기간) 

유럽

이탈리아

Giorgio Sacerdoti
(2001.12~
2009.12)

- - -

벨기에

Peter Van den 
Bossche*
(2009.12~
2013.12)

- - -

아프리카

이집트
Said El-Naggar

(1995.12~2000.3)
Georges Abi-Saab
(2000.6~2008.10) - -

남아프리카

공화국

David Unterhalter*
(2006.7~2013.12) - - -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Christopher Beeby
(1995.12~2000.3) - - -

호주
John Lockhart

(2001.12~2006.1) - - -

아시아 일본
Mitsuo Matsushita
(1995.12~2000.3)

Yasuhei Taniguchi 
(2000.6~2007.12)

Shotaro 
Oshima
(2008.6~
2012.3)

-

아시아

중국
Yuejiao Zhang*
(2008.6~2012.5)

- - -

한국
장승화*

(2012.6~2016.3)
- - -

필리핀

Florentino 
Feliciano
(1995.12~
2001.12)

Lilia Bautista
(2007.12-
2011.12)

- -

인도
A.V. Ganesan

(2000.6~2008.7)

Ujal Singh 
Bhatia*

(2011.12~
2015.12)

- -

중남미

우루과이

Julio Lacarte-Muró
(1995.12~
2001.12)

- - -

브라질

Luiz Olavo 
Baptista

(2001.12~2009.2)
- - -

주: * 현임 상소기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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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가입국들에 대한 가입부담의 문제점

가. 과도한 가입요건 부과 문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50여 개 국가가 가입신청을 하여 2012년 4

월 현재 [표 3-5]의 25개국이 가입을 공식 완료했다. 

❚ 표 3-5. WTO 신규 가입국(1995~2012. 4) ❚

1. Ecuador;
2. Bulgaria;
3. Mongolia;
4. Panama;
5. Kyrgyz 

Republic;
6. Latvia;
7. Estonia;
8. Jordan;
9. Georgia;

10. Albania;
11. Oman;
12. Croatia;
13. Lithuania;
14. Moldova;
15. China;
16. Chinese Taipei;
17. Armenia;
18.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FYROM);

19. Nepal; 
20. Cambodia; 
21. Saudi Arabia;
22. Viet Nam;
23. Tonga;
24. Ukraine; and
25. Cape Verde.

 

이러한 가입과정은 2년 10개월이 소요된 Kyrgyz Republic의 경우부터 

15년 5개월이 소요된 중국의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다.129) 

그런데 신규 회원국들의 가입조건을 분석해보면 시장개방에 관한 의무수

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3-6]을 보면 농

산물의 경우에도 불가리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20% 수준

으로 대폭 관세를 인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농산물특별세이프가

드조치도 불가리아가 21개, 파나마가 6개, 대만이 32개의 관세항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여타 국가들은 전혀 그러한 보호장치를 마련

하고 있지 않다.130) 공산물 관세의 경우에는 더욱 시장개방 정도가 높은데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관세율이 10%선 이하에 머물고 있다.

129) WTO(11 Jan. 2010), WT/ACC/10/Rev.4.

130) Ibid.,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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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신규 가입국 농산물 관세 분포131) ❚

　
관세인하

의무

관세상한
단순평균

(%)

관세상한(ad valorem tariff bindings) 분포(%)
0(duty-
free)

0.1-
10.0

10.1-
15.0

15.1-
20.0

20.1-
30.0

30.1-
40.0

40.1-
50.0

50.1+

Ecuador 

Bound rate at   
accession 1995 26.2 0 3.4 9 28.5 44.5 6.9 5.1 2.4

Final bound rate 
2001 25.5 0 3.4 9 28.2 45.1 7.4 4.5 2.3

Bulgaria 

Bound rate at   
accession 1997 52.3 0.1 8 3.8 7.2 10.6 17.1 1.3 38.1

Final bound rate 
2005 35.5 5 15.9 10.3 2.4 13.1 9.9 0.9 28.6

Mongolia 

Bound rate at   
accession 1996 19 0.7 1.4 23.2 72.4 0.6 1 0.3 0.3

Final bound rate 
2005 18.9 0.7 1.4 23.5 72.4 0.6 1 0 0.3

Kyrgyz 
Republic

Bound rate at   
accession 1998 12.4 1.2 62.3 12.4 21.8 0.1 0 0 0

Final bound rate 
2003 12.3 1.2 63.1 11.7 21.8 0.1 0 0 0

Jordan 

Bound rate at   
accession 2000 25.8 0.9 25 12.2 10.5 46.2 1 0 3.5

Final bound rate 
2010 23.7 0.9 25.8 15.5 23.6 29.2 0.9 0 3.5

Georgia 

Bound rate at   
accession 2000 13.3 0 1 85.4 6.6 4.4 0 0 0

Final bound rate 
2006 11.7 8.3 8.9 69.5 6.9 4 0 0 0

Moldova

Bound rate at   
accession 2001 18.1 0.4 35.4 11.2 11.4 25.2 8 0 0

Final bound rate 
2005 12.2 3 41 35.7 11.8 0.1 0 0 0

China

Bound rate at   
accession 2000 20.6 2.7 23.7 16.5 14.7 26.1 8.6 3.1 4.6

Final bound rate 
2010 15.8 2.8 36.3 24.9 18.6 12.1 2.2 0.6 2.5

Chinese 
Taipei

Bound rate at   
accession 2002 17.2 22.9 27.4 8.3 18.4 12.1 1.6 0.7 3.8

Final bound rate 
2011 15.3 24.6 27.4 10.3 17.6 9.9 1.5 0.1 3.8

Cambodia

Bound rate at   
accession 2003 28.2 0 9.7 17.1 11.4 16.4 43.5 0.9 0.9

Final bound rate 
2011 28.1 0 9.9 17.6 11.2 16.4 43.1 0.9 0.9

Saudi 
Arabia

Bound rate at   
accession 2005 12.5 0 35.9 51.6 2.3 1.7 0.1 0 0.1

Final bound rate 
2010 12.4 0 36 52.4 3 0.6 0.1 0 0.1

Viet Nam

Bound rate at   
accession 2007 22.4 6.9 32.9 7.8 13.7 10.8 20.5 3.2 4

Final bound rate 
2014 18.5 6.9 37.9 9.8 14.6 14.9 11.8 1.6 2.5

Ukraine

Bound rate at   
accession 2008 10.9 7.2 51.4 16.9 20.1 0.3 0 0.4 0

Final bound rate 
2013 10.7 10.7 51.4 17.6 19.4 0.3 0 0.4 0

131) Ibid.,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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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신규 회원국 서비스산업 개방 범위132) ❚

신규 회원국
서비스 산업

Kyrgyz 
Republic

Moldova China
Chinese 
Taipei

Armenia
Nepal 
(LDC)

Cambodia 
(LDC)

Professional
- legal
- accountancy
- taxation
-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 medical
Computer and related
R&D
Other business
Communication
Postal
Courier
Telecom:
- value added
- basic
Audiovisual
Construction
Distribution
Educational
Environmental
Financial:
- insurance
- banking and other
Health and social
Tourism
Recreational
Transport:
- Maritime transport
- Air transport
- Rail transport
- Road transport

TOTAL SECTORS 26 25 21 23 24 19 23

주: 는 개방, 는 미개방.

또한 [표 3-6]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산업 개방 범주도 기존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일례로 Kyrgyz Republic의 경우 구소련연

방국으로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중

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가에 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 서비스산업분야

에 대해 개방양허를 하고 있다. 서비스 교역이 현재 WTO에서 네 가지 모드

로 나뉘어져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포괄적인 서비스산업 

132) Ibid.,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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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은 사실상 전 경제체제에 걸친 체제개혁을 수반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 정비, 기술장벽과 검역기준체계 마련 등의 의무

사항을 고려하면 WTO 가입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정 및 제도적 부담은 

개발도상국 수준의 경제체제로서는 부담하기 힘든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신규 회원국들의 경우 개발도상국 혹은 최빈개도국 여부에 상관없

이 기존 회원국들의 현재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수준의 시장개방의무를 요구

받고 있는데, WTO 규범을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경제․정치․사회적인 외

부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가입요건은 과도

한 체제개혁에 대한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식에 대해서는 다수의 회원국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특정 가

입신청국가들이 실제로 가입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와 밀접한 경

제관계를 가진 회원국들이 자국의 경제이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요

구를 하게 되는바, 기본적으로 가입협상과 관련해서는 합의 도출 외의 여타 

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가입요건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나. 비시장경제국의 가입 관련 쟁점

WTO 출범 이후의 신규 가입과 관련한 특징은 구공산권국가들의 대거 가

입이다. 앞서 제시된 25개 신규 가입국 중 약 16개국이 구공산권국가들인데, 

이 국가들 중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의 경우 가입의정

서상 비시장경제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133) 

이러한 비시장경제 규정은 대표적으로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큰 문

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국내가격을 무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덤핑가격 계산상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133)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상 비시장경제대우는 다음의 가입의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WTO, WT/ACC/CHN/49, 79 (1 Oct. 2001); WT/ACC/VNM/48, 65-66 (27 Oc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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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현재 WTO의 회원국 범위가 사실상 거의 모든 주요 경제

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데, 구공산권 국가들로서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

아 등은 물론이고 15개 CIS 회원국들 중 8개국이 이미 공식적으로 가입을 

완료했고 러시아가 사실상 가입을 완료한바, 나머지 5개국들의 가입이 조만

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처럼 대거 공산권 국가들의 가입이 진

전되는 경우에는 구소련연방국들 또는 공산권국들 간에 유지되던 특혜성 교

역관계의 유지가 WTO 체제하에서의 비차별대우의무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존속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Axis of Evil)’134)으로 지명하여 거론한 국

가들 중 북한을 제외하고 이란,135) 이라크136)는 현재 가입협상 중에 있다. 

더욱이 미국 국무부 차관을 역임한 John Bolton이 Beyond the Axis of 

Evil이라고 거명한 쿠바, 시리아, 리비아도 각각 이미 회원국이거나 옵서버 

또는 가입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체제 또는 정치여건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경제환경 구축 차원에서 WTO 가입을 추진하는바, 현재 북한은 세계무역체

제에서의 고립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

이 실제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이 오는 경우 그러한 체제개혁의지를 외부

에 천명하고 내부적으로 재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WTO 가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WTO의 가입은 시간문제인데 

반해, 비시장경제권들의 가입이 증가하면서 이 국가들에 대한 가입조건은 한

층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134) 2002년 1월 연두 연설(State of the Union Speach)에서 부시 대통령이 최초로 악의 축을 거론했다. 

연설 원문은 이하 참고. 

<http://www.presidency.ucsb.edu/ws/index.php?pid=29644#axzz1rYcLisBv>

135) 1996년 7월 19일에 공식적으로 가입신청을 한 후, 가입작업반은 2005년 5월에 구성되었는데 아직

까지 가입협상에 큰 진전은 없다. 

136) 2004년 9월 30일 공식 가입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월 가입작업반이 구성되었는데 2010년까지 꾸

준히 가입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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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체제 차원에서도 무역의 역할과 기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상

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GATT/WTO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사무국 운영

에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보직은 물론이고 WTO 체제

의 운영을 책임지는 주요 위원회나 기구 등에서도 국가 위상에 비해 사실상

의 실적은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도하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국가들 그룹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37) 특히 공세적으

로 FTA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산물보조금과 

수산보조금의 대폭 삭감이 추진되는 도하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기

137)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이 소위 Quad Group을 구성하여 협상을 주도

하며 WTO 체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도하협상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브라질, 인

도, 호주가 포함된 ‘Five Interested Parties’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핵심 협상

그룹에 일본, 중국까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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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규범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매우 적극적

으로 개진하고 있으나 시장개방협상에서는 반대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상

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도하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위상이 전

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구공산권 국가들의 가입이 대폭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비시장경제

권의 WTO 가입은 전례 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적․법적 문제를 WTO 

체제뿐만 아니라 가입국에 초래하고 있다. 향후 불가피하게 대두될 북한의 

WTO 가입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이

유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검

토해볼 수 있다. 

1. WTO 체제에서 한국의 현 상황 재인식

우리나라는 1967년 GATT에 가입한 이래 아직 한 차례도 GATT나 

WTO 각료회의를 국내에 유치한 적이 없다.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각

종 체육행사를 유치하는 데 국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경제발전과정에서 최대의 혜택을 향유한 세계무역기구의 총회 행사를 단 한 

차례도 유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 싱가포르는 WTO 출범 이후 최초의 각료회의를 1996년 유치했고 1955년 

9월 10일자로 GATT에 가입한 일본의 경우 1959년 11월 2일 15차 GATT 

일반이사회를 개최했다.138) 이후 일본은 1970년대 중반 도쿄라운드를 출범

함으로써 GATT 체제의 법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바 있다.

사실 한국은 WTO 체제를 출범시킨 각료회의를 유치하여 우루과이라운드 

138) 싱가포르는 1차 WTO 각료회의 개최 기념행사를 위한 포스터 준비의 일환으로 행사로고를 준비하였

는데 당시 사용한 행사로고가 이후 WTO의 공식로고가 되었다. 또한 당시 싱가포르는 행사를 기념하

는 차원에서 기념주화를 발행했고 일본은 1959년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GATT 행사 개최를 기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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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세계 통상역사에 한국의 족적을 크게 남길 아쉬운 기회를 무산시킨 경

험을 가지고 있다. 1986년 당시 일반이사회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을 출범하는 1986년 GATT 각료회의 개최지로 한국이 잠정 결정되었는데, 

무역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에서 GATT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될 새로운 무역협상을 출범시킨다는 상징성에 대해 회

원국들이 크게 공감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1985년 IMF/World Bank 

총회에 이어 1986년 아시안게임을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GATT 각료회의까

지 개최할 만한 여력이 없고, 전격적인 시장개방안을 다루는 GATT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대대적인 정치적 시위가 촉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139) 

당시 우리 정부가 제네바에서의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였더라면 20세기 세

계사에 중요한 획을 남긴 우루과이라운드가 서울라운드 또는 코리아라운드로 

남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서울을 대체하는 각료회의 개최지를 모집하

는 과정에서 우루과이, 캐나다, 유럽연합이 신청하였고, 새로운 무역협상 출범

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우루과

이를 최종적으로 각료회의 개최지로 결정하게 되었다. 대신 캐나다는 중간점검 

회의, 벨기에 브뤼셀은 최종 회의를 위한 각료회의 장소로 결정되었다.140)

도하협상의 종결 여부를 떠나서도 시장개방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

국의 위상을 증명하기 위한 기회로서 WTO 각료회의의 유치는 중요한 계기

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G20 서울회의를 계기로 기존의 금융의제

에 더하여 무역과 개발 등 한국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의제를 국제사회

의 논의에 부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의제를 

139) 당시 정부는 전두환 정권으로 민주화시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140) 한국의 개최 후보지에 관한 내용은 박근 전 제네바대표부대사 및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

장과의 인터뷰에 기초한다. 우루과이의 개최에 관한 일반적인 역사는 J. Croome(1998), 

“Reshaping the World Trading System: A Histroy of the Uruguay Round,” 2nd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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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 내세운 도하협상의 마무리를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도하협상을 여하한 형식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2013년 또

는 그 다음 각료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국의 WTO 각료회의 개최는 대내외적으로 WTO 체제에 대한 

신뢰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자통상체제의 모범국으로 인식되던 

한국은 최근 가장 공격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전

격적인 이탈을 시도하는 대표국이 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사례는 사

실상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데 중

대한 역할을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도하협상을 마무리하거나 새로

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시키는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단순히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WTO를 통한 다자적 세계무

역질서를 재정립하는 핵심 WTO 회원국의 정책방향을 천명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실 WTO 체제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

는데,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관련 부문이다. 미국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최초로 지적재산권보호협정을 세계무역기구체제 내로 포함시

키는 과정에서 한국은 희생양이자 시범사례가 된 바 있다.141) 한국을 지재

권 침해 관련 위험국으로 스페셜 301조 상의 보복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압박

함으로써 지재권 규범 설립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다루는 한편, 한

국이 수용한 전격적인 국내 지재권 법규 개편사례를 WTO의 모범사례로 내

세웠다.142) 한국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전격적인 지재권 보호 법체계 개편을 

통해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WTO 체제내 지

141) Michael Ryan(1995), Playing by the Rules, 114-119(Georgetown Univ. Press).

142) C. Devereaux et al.(2006), Case Studies in US Trade Negotiation, Vol.1, Ch.3(I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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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보호협정의 수용에 호의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첨단기술에 기초한 

산업발전단계에 직면하여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에 심대한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는 한국의 전격적인 TRIPs 협정 수용사례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를 중심으로 한 지재권 보호체계의 대폭적인 수정에 개발도상국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 미국,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에서도 이어져 

지적재산권 보호 영역에서 WTO 플러스 방식을 수용하여 사실상 WTO 체

제에서 요구되는 최소기준을 상회하는 지재권 보호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 지재권 보호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선례로 간주되는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

과 위상 확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의 WTO 운영 관련 진출 확대방안

우리 정부의 WTO 정책 차원에서 시급한 사안은 WTO 내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무역국으로서 WTO

의 기구 분담금을 152개 회원국 중 아홉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기구 운영과 관련한 역할은 여전히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143) 물론 WTO에

서의 역할을 단순히 관련 위원회나 기구에서 주요 요직을 한국 출신 인사가 

얼마나 맡고 있느냐라는 지표로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나 WTO 운영상 중

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총장․차장 및 핵심 국장 등 기구 내의 보직이나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등 핵심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장직에 진출한 

143) WTO 회원국들은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규모에 따라 매년 기구 분담금 규모를 할당받게 되는

데 2011년 현재 미국이 12.4%를 부담하여 최대 분담금 제공국가이고 독일, 중국, 일본, 영국, 프랑

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2011년 전체 WTO 예산의 2.685%, 총 5,216

천 스위스 프랑을 지급했다. WTO(2011), WTO Annual Report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rep_e/anrep11_chap7_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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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신 인사가 드문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한국 출신 인사들이 사무차장직을 포함하여 일부 사무국 요직에 

진출한 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른 개별 사례로 간주되며 정

책적인 차원의 인력 양성과 인사 정책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개인의 전문

성과 관련 부문에서의 필요한 자질 및 역량은 필요조건이나 이를 토대로 

WTO 내 요직에 진출시키는 데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도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된다. 특히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구비하는 부분이나 실제 지원과

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상당한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

으로 지속적인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제네바 대표부에 개방직으로 전문관 직을 

개설하고 국내 학계 또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들을 충원함으로써 전

문성을 토대로 WTO 위원회 활동이나 기구 운영에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우수한 다수의 정부 공무원들이 제네바 대표부

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제약 때문에 위원회 활동 등에

서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토론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적인 역량 발휘에 제약요

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전문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

다. 특히 2~3년간 전문관으로서의 네트워크와 활동을 기초로 관련 부문에서 

명성,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후 WTO 사무국에 진출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

리 정부의 각 부처들이 WTO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책연구기관들과 긴

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전문 연구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 전문관 직을 운용하기 위한 인재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WTO 체제에서의 위상 제고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등 최고위급 요직 진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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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감각과 배경을 갖춘 인사를 장관급 요직에 발탁하고 이 인사의 국제

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당

분간 전문인력의 사무국 진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

운바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고위직 진출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무역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최적의 

상징성을 가진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WTO 

최고위급 진출에 정치적인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단 인사정책 차원의 전략뿐만 아니라 WTO의 발전에 적절

한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다자간 체제의 

수호자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으나 최근에는 가장 공격적인 FTA 추진

국가로 전환했다.144) 현재 주요 교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 정부

는 도하협상의 종결에 현저하게 관심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런 만

큼 도하협상의 종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전체 WTO 차원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과의 FTA 이후에 중국, 일

본과 FTA를 추진하면서 전 세계에 거대경제권들의 전략적 FTA 협상을 촉

발한 상황이므로, WTO 도하협상 종결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도하는 경

우 현재 협상 진전에 동력을 잃은 도하협상에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노

력으로 받아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WTO 체제에 중요한 기

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도하협상 타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은 GATT/WTO 협상과정의 중요한 고비에서 희생양이 되어 온 

안타까운 경험이 있다. 일례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종료되기로 예정된 1990년 

12월 6일에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농업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합의가 결국 

타결되지 못함으로써 GATT 역사상 초유로 협상이 기한내 타결되지 못하고 

144) 한국은 일본과 함께 FTA와 같은 지역주의에 반대하는 소위 ‘MFN Friends Group’의 핵심 참여국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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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였다. 당시 협상 타결을 예상했던 Financial Times는 신문 마감시한

을 넘기며 이어지는 협상의 마무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12월 7일 협상이 타

결되었다는 오보를 낸 바 있다.145) 그런데 Financial Times는 12월 8/9일

자로 정정기사를 내면서 농업부문의 협상안을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함께 한국이 거절함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146)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끝까지 농업부문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이 아니었다면 당시 협상 실

패가 자명한 상황에서 굳이 협상 좌초의 빌미를 제공할 실익이 없는데도 불

구하고 다자간 통상체제에서 융통성 없는 입장을 고수하는 협상의 걸림돌이

라는 오명을 남긴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그치지 않는다. 도하협상의 중간

점검회의로 간주되었던 2003년 9월의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 당시에도 

Financial Times는 9월 30일자 기사에서 싱가포르 이슈라고 불리던 네 가

지 새로운 협상의제를 한국이 고수하는 바람에 전체 논의가 파국을 맞았다

고 보도한 바 있다.147) 당시 우리 정부는 해당 기사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내며 칸쿤 각료회의의 협상 결렬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며 해명했지만 각

료회의 반대시위 중 자살한 한국 농민단체 대표의 사건까지 겹치며 이미 전 

세계의 곱지 않은 이목의 대상이 된 경험이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GATT/WTO 체제의 발전과정에서 건설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기보

다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비에서 다소 서툰 협상력으로 다자간 체제의 걸

림돌이라는 인식을 남긴 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오를 해소하고 WTO 

체제에서의 긍정적인 위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도하협상 타결에 보다 주

도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45) Financial Times(7 Dec. 1990), “Concessions break trade talks deadlock.” D8523A.

146) Financial Times(8/9 Dec. 1990), “GATT talks break up with row over EC farm policy.” D8523A.

147) Financial Times(30 Sep. 2003), “Developing countries were held to ransom in Canc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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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TO 가입협상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우리 정부는 정책자문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네팔을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다양한 개발도상국가들의 WTO 

가입협상을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까지의 WTO 가입협상은 평균 10년 가까

이 소요되는데 신규 가입국의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경제체제의 개편을 감수

해야 하는 수준으로 시장개방과 제도 개혁을 협상과정에서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특히 비시장경제국가들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더욱 

현저하게 부각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기초로 확립되고 발전된 

GATT/WTO 체제를 수용하기 위한 경제적, 법적 부담이 한층 심화되기 때

문이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의 가입협상 과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명하

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WTO 가입협상을 대비하여 이를 정책적으

로 지원하고 관련된 제반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작

업을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WTO 가입협상 개시는 북한의 체

제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대외적으로 천

명하는 시금석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WTO 가입을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이

미 WTO 가입작업반 구성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상당 수준 준비작업이 진

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협상단계에서의 의제 구성이나 시장개방안 논의

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남북한 교역 및 경제관

계와 안보상 특수성 등에 근거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에 부담이 되

는 쟁점들이 부각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기존 비시

장경제국들의 가입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의제 등을 검토하

여 향후 남북한 경제관계에서 시사점이 큰 사안들에 대한 협상전략을 수립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대비방안을 근거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표

면화되는 시점에서는 최우선 남북한 경제대화의 의제로 제기하여 상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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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지는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중국과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이 우선적

으로 한 WTO 체제 수용은 체제개혁 초기단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책의

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WTO 가입문제는 비단 무역 관련 제도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비시장경제의 경우 국내 경제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을 수반하게 되는 사

안인바, 실제 사회에 대한 영향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WTO 가입협상 준비작업의 

경우 비단 WTO 협정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분석, 

사회․정치적 영향, 대외관계 영향 등 국내외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분

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은 장기간의 연구와 복합적인 정책 대응방안이 요구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진 마련작업이 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8│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 대안

참고문헌

●● 국문자료

문우식. 1997. ｢EMU: 회원국수의 가변성 문제와 통화위원회의 시사점｣. 󰡔EU학

연구󰡕, 2권 1호. 한국EU학회.

박노형. 1996. 󰡔WTO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박덕영⋅이일호. 2009.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세창.

산업자원부. 2003. 󰡔OECD 철강보조금협정의 쟁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서진교⋅이경희⋅박지현⋅윤창인. 2008.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덕근. 2000.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 󰡔통상법률󰡕, 통권 제34호.

______. 2010. ｢WTO 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통상법률󰡕, 

통권 제97호.

______. 2011. ｢WTO 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통상법률󰡕, 

통권 제97호.

안덕근․이효영. 2010.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교차보복: 제도상 문제점 및 적용

사례 분석｣. 󰡔통상법률󰡕, 통권 제92호. 

이동휘. 2009. ｢제3차 G-20 정상회의: 국제정치경제적 성과와 향후 전망｣. 외교안보

연구원.

이윤희. 2005. ｢철강보조금혐정의 협상 쟁점 분석과 향후 과제: 1994년 MSA와 

2004년 SSA를 중심으로｣. 󰡔POSRI 경영연구󰡕, 제5권 제2호. 

이한영. 2007. ｢디지털@통상협상- UR에서 한미 FTA까지｣.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6. 󰡔국제경제법󰡕. 박영사.

WTO. 1996.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참고문헌 │ 99

●● 영문자료

Adlung, R. and M. Roy. 2005. “Turning Hills into Mountains? Current 

Commitments under the GATS and Prospects for Change.” Journal of 

World Trade, Vol. 39, No. 6, pp. 1161-1194.

Ahn, D. 2003. “Korea i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Legal 

Battle for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6, No. 3, pp. 597-633.

_______. 2006. “Restructuring the WTO Safeguard System.” In M. Matsushita, 

D. Ahn and T. Chen eds. The WTO Trade Remedy System: East Asian 

Perspectives. Cameron May.

Ahn, D. and J. Lee. 2011. “Countervailing Duty Against China: Opening a 

Pandora's Box in the WTO Syste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4, No. 2, pp. 329-368.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2. “Symposium: The Boundaries of 

the WTO.”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6, No. 1.

Barton, J., J. Goldstein, T. Josling, and R. Steinberg. 2006. “The Evolution of the 

Trade Regime: Politics, Law, and Economics of the GATT and the 

WTO.”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ethlehem, D., D. McRae, R. Neufeld, and I. Van Damme. 2009.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Blustein, P. 2009. “Misadventures of the Most Favored Nations.” Public Affairs. 

Bonzon, Y. 2008. “Institutionalizing Public Participation in WTO Decision 

Making: Some Conceptual Hurdles and Avenu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1, No. 4. 

Bown, C. and J. Pauwelyn. 2010. “The Law, Economics and Politics of 

Retalia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nda, R. 2002.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nd the GATS.” In B. 

Hoekman, A. Mattoo, and P English eds. Development, Trade and 



100│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 대안

WTO: A Handbook. World Bank.

Charnovitz, S. 2004. “The WTO and Cosmopolitic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7, No. 3, pp. 675-682.

Correa, C. and A. Yusuf. 2008.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TRIPs Agree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2nd edition, 

London-Cambridge. 

Cottier, T. 2006. “Preparing for Structural Reform in the WTO.” World Trade 

Institute. 

_______. 2009. “A Two-Tier Approach to WTO Decision-Making.” NCCR Trade 

Working Paper No. 2009/06.

Croome, J. 1995. “Reshaping the World Trading System: A History of the 

Uruguay Round.” Kluwer Law International. 

_______. 1998. “Reshaping the World Trading System: A History of the Uruguay 

Round.” Kluwer Law International, 2nd edition.

Deardorff, A. 1990. “Should Patent Protection Be Extended to All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Economy, Vol. 13.

_______. 1992. “Welfare Effects of Global Patent Protection.” Economica, Vol. 

59. pp. 35-51.

Devereaux, C., R. Lawrence and M. Watkins. 2006. Case Studies in US Trade 

Negotiation, Vol. 1: Making the Rul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Diebold, W. 1952. “The End of the ITO.” Princeton University.

Dunoff, J. 1998. “The Misguided Debate over NGO Participation at the WT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 No. 3, pp. 433-456. 

Ehlermann, C. and L. Ehring. 2005. “Decision-Making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the Consensus Practic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dequate for Making, Revising and Implementing Rules on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8 No.1.



참고문헌 │ 101

Financial Times. 1990. “Concessions break trade talks deadlock.” D8523A (7 

Dec. 1990).

_______. 1990. “GATT talks break up with row over EC farm policy.” D8523A 

(8 Dec. 1990).

_______. 2003. “Developing countries were held to ransom in Cancun.” (30 Sep. 

2003).

Fiorentino, R. L. Verdeja and C. Toqueboeuf. 2006.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6 Update.” WTO Discussion Paper No. 12.

Footer, M. 2006. “An Institutional and Normative Analysi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eiden, Boston: Martinus Nijhoff.

GATT. 1986. “Modaliti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New 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PREP.COM(86)W/26. World Trade 

Organization. 

Gao, H. 2007. “China's Participation in the WTO: A Lawyer's Perspective.” 

Singapore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Contributors, Vol. 11. 

pp. 1-34.

Georgiev, D. and K. Van Der Borght eds. 2006. “Reform and Developmen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ameron May.

Grant, C. 2006. “Europe's Blurred Boundaries: Rethinking Enlargement and 

Neighbourhood Policy.” Centre for European Reform.

Howse, R. 2005. “WTO Governance and the Doha Round.” Global Economy 

Journal, Vol. 5, No. 4.

Hufbauer, G. and E. Wada. 1997. “Unfinished Business: Telecommunications 

After the Uruguay Roun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rwin, D., P. Mavroidis, and A. Sykes. 2008. “The Genesis of the GA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son, J. 1995. “World Trading System.” Cambridge: MIT Press. 

_______. 1998. “Restructuring the GATT.” Chatham House.



102│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 대안

Janow, M., V. Donaldson and A. Yanovich. 2008. “The WTO: Governance, 

Dispute Settlement and Developing Countries.” Juris Publishing.

Kanitz, Roberto. 2011. Managing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Role of 

the WTO Chairman. Cameron May.

Krueger, A. 2000. “The WTO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wrence, R. 2006. “Rulemaking amidst Growing Diversity: A Club-of-clubs 

Approach to WTO Reform and New Issue Sele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9, No. 4.

Low, P. 2009. “WTO Decision-Making for the Futur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inking Ahead for International Trade.

Marceau, G. and M. Stilwell. 2001. “Practical Suggestions for Amicus Curiae 

Briefs before WTO Adjudicating Bod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4, No. 1, pp. 155-187.

Mattoo, A., R. Stern and G. Zanini. 2008. “A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Oxford University Press. 

Mavriodis, P. 2001. “Amicus Curiae Briefs before the WTO: Much Ado About 

Nothing.” Jean Monnet Working Paper 2/01.

McGann, A. 2002. “The Tyranny of the Super-Majority: How the Majority Rule 

Protects Minorities.” CSD Working Papers.

Mercurio, B. 2006. “TRIPs-Plus Provisions in FTAs: Recent Trends.” In L.

Bartels and F. Ortino eds.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Pauwelyn, J. 2005. “The Transformation of World Trade.” Michigan Law Review, 

Vol. 104. pp. 1-66.

Pedersen, P. 2006. “The WTO Decision-Making Process and International 

Transparency.” World Trade Review, Vol. 5, No. 1. 

Ryan, M. 1995. “Playing by the Rules: American Trade Power and Diplomacy in 

the Pacifi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참고문헌 │ 103

Roessler, F. 2000. “The Institutional Balance Between the Judicial and Political 

Organs of the WTO.” In M. Bronckers and R. Quick eds. New 

Direction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Roy, M., J. Marchetti and H. Lim. 2006. “Services Liberalization in the New 

Generation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 How Much Further 

than the GATS?” WTO Staff Working Paper ERSD-2006-07.

Sampson, G. 2001. “The Rol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Global 

Governance”.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______. 2008. “The WTO and Global Governance: Future Directions.”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Scharf, S. 2012. “Russia and the WTO: Reasons for the Delay in the Accession 

Process.” AV Akademikerverlag.

Steinberg, R. 1995. “Consensus Decision-Making at the GATT and WTO: 

Linkage and Law in a Neorealist Model of Institutions.” UC Berkeley: 

Berkeley Roundtable on the International Economy Working Paper 72. 

Stoll, P. and F. Schorkopf. 2006. “WTO: World Economic Order, World Trad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Tijmes-Lhl, J. 2009. “Consensus and Majority Voting in the WTO.” World Trade 

Review, Vol. 8, No. 3, pp. 417-437.

UNCTAD. 2006.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FDI from Developing and 

Transition Economies-Implications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UNCTAD-ICTSD. 2005. Resource Book on TRIPs and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Umbricht, G. 2001. “An ‘Amicus Curiae Brief’ on Amicus Curiae Briefs at the 

WT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4, No. 4, pp. 

773-794. 

Van den Bossche, P. 2008. “NGO Involvement in the WTO: A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1, No. 4. 



104│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 대안

pp. 717-749.

VanGrasstek, C. and P. Sauve. 2006. “The Consistency of WTO Rules: Can the 

Single Undertaking be Squared with Variable Geomet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9, No. 4, pp. 837-864.

Vermulst, E. and B. Gatta. 2012. “Concurrent Trade Defense Investigation in the 

EU, the EU's New Anti-Subsidy Practice Against China, and the Future 

of Both.” World Trade Review, Vol. 11, No. 3.

Waincymer, J. 2002. “WTO Litigation: Procedural Aspects of Formal Dispute 

Settlement.” Cameron May.

Warner, M. 2000. “Competition and GATS.” In P. Sauve and R. Stern eds. 

GATS 2000: New Directions in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arwick Commission. 2007.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Which Way 

Forward?” University of Warwick.

Wolfe, R. 2009. “The WTO Single Undertaking as Negotiating Technique and 

Constitutive Metapho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2, No. 4, pp. 835-858.

WTO. 2001. “Doha Declaration.” WT/MIN(01)/DEC/1. World Trade Organization. 

_______. 2004. “A Handbook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__. 2006. WTO Annual Report. World Trade Organization. 

Yerxa, R. and B. 2005. Wilson eds. “Key Issues in WTO Dispute Settlement: 

TheFirst Ten Yea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Zeiler, T. 1999. “Free Trade Free World: The Advent of GAT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부록 │ 105

부록

부록 1. WTO 주요 국장보직자 내역

1. 주요 보직

1) Office of the Director-General

∙ Evan Rogerson (1995-1999) - New Zealand

∙ Claude Mercier (1995-1999) - Canadian

∙ Patrick Low (2000-2001) - Spanish

∙ Patrick Rata (2002) - New Zealand

∙ Stuart Harbinson (2002-2006) - British

∙ Arancha Gonzalez Laya (2006-Present) - Spanish

2) Accessions

∙ Arif Hussain (1995-2008) - Indian

∙ Chiedu Osakwe (2009-Present) - Nigerian

3) Agriculture and Commodities

∙ Frank Wolter (1995-2006) - German

∙ Anabel Gonzalez (2006-2009) - Costa Rican

∙ Clemens Boonekamp (2009-02/2012) - Dutch

∙ Evan Rogerson (03/2012-Present) - New Zealand

4) Appellate Body Secretariat

∙ Debra Stegner (1995-2001) - Cana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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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erie Hughes (2002-2006) - Canadian

∙ Werner Zdouc (2006-Present) - Austrian

5) Council and TNC (called “Council” till 2001)

∙ Paulo Barthel-Rosa (1995-2001) - Brazilian

∙ Evan Rogerson (2002-02/2012) - New Zealand

∙ Victor du Prado (2012-Present) - Brazilian

6) Development

∙ Gary P. Sampson (1995-1996) - Australian

∙ Richard Eglin (1997-1998) - British

∙ Peter. Tulloch (1999-2001) - British

∙ Alberto Campeas (2003-2007) - Uruguayan

∙ Shishir Priyadarshi (2007-Present) - Indian

7) Development and Economic Research

∙ Patrick Low (2002-2003) - Spanish

8) Economic Research and Analysis

∙ Richard Blackhurst (1995-1996) - American

∙ Patrick Low (1997-1999) - Spanish

∙ Karl-Michael Finger (a.i.) (2000-2001) - German

9)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 Patrick Low (2003-Present) - Spanish

10) External Relations (later merged with Information and Media 

Relations to form Information and External Relations)

∙ Alain Frank (1995-2006) -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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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y Alfaro (2006-2008) - Bolivian

11) Human Resources (called “Personnel” till 2004)

∙ Paul H. Rolian (1995-2000) - Canadian

∙ Miguel I. Figuerola (2005-2009) - Cuban

∙ Mira Bacelj (2010-Present) - Australian

12) Intellectual Property (called “Intellectual Property and Investment” 

till 1999)

∙ Adrian Otten (1995-2008) - British

∙ Antony Taubman (2009-Present) - Australian

13) Language Services and Documentation (formerly called “Translation 

and Documentation” till 1998)

∙ Fermín Alcoba (1995-2002) - Spanish

∙ Neil Johnstone (20032-2007) - Canadian

∙ Christiane Verguin (2008-2011) - French

∙ Juan Mesa (2011-Present) - Colombian

14) Legal Affairs 

∙ William Davey (1995-1999) - American

∙ Pieter Jan Kuijper (2000-2001) - Dutch

∙ Bruce Wilson (2002-2009) - American

∙ Valerie Hughes (2010-Present) - Canadian

15) Market Access

∙ Heinz Opelz (1995-2000) - Austrian

∙ Carmen Luz Guarda (2001-Present) - Chi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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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Rules

∙ Jan Woznowski (1995-2008) - Polish

∙ Johannes Human (2009-Present) - South African

17) Statistics and Information Systems

∙ Jean-Maurice Léger (1995-1998) - Canadian

18) Statistics (later merged with Economic Research to form the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 Roslyn Jackson (1999-2006) - Australian

19) Technical Co-operation and Training 

∙ Alberto Campeas (1995-1996) - Uruguayan

∙ Jan-Eirik Sørensen (1997-1998) - Norwegian

20) Technical Cooperation

∙ Jean-Maurice Léger (1999-2001) - Canadian

∙ Chiedu Osakwe (2002-2005) - Nigerian

21) Technical Co-operation Audit (absorbed into ITTC as of 2012)

∙ Paul Rolian (2001-2003) - Canadian

∙ Jorge Viganó (2003-Present) - Argentinian

22) Textiles

∙ Jan-Eirik Sørensen (1995-1996) - Norwegian

∙ Alberto Campeas (1997-2003) - Uruguayan

∙ Chiedu Osakwe (2003-2004) - Nige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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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rade and Environment

∙ Richard Eglin (1995-1996) - British

∙ Gary P. Sampson (1997-1998) - Australian

∙ Jan-Eirik Sørensen (1999-2003) - Norwegian

∙ Vesile Kulaçoglu (2003 - Present) - Turkish

24) Trade and Finance and Trade Facilitation (called “Trade and 

Finance” till 2004)

∙ Richard Eglin (1999-2008) - British

25) Trade in Services

∙ David Hartridge (1995-2001) - British

∙ Hamid Mamdouh (2002-Present) - Egyptian

26) Training Institute (formerly called “Training” till 2001)

∙ Claude Mercier (2000-2005) - Canadian

27) Institute for Train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ITTC)

∙ Paul Rolian (2005-2007) - Canadian

∙ Hakim Ben Hammouda (2008-2011) - Tunisian

∙ Bridget Chilala (2011-Present) - Zambian

28) Trade Policies Review

∙ Peter Tulloch (1995-1998) - British

∙ Clemens Boonekamp (1999-2008) - Dutch

∙ Richard Eglin (2009-Present) - British



110│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 대안

2. 기타 보직

1) Administration and General Services (called “Finance and General 

Service” till 2000)

∙ Jacques Chabert (1995-2005) - French

∙ Robert Luther (2005-2012) - British

2) DDA Special Duties 

∙ Chiedu Osakwe (2005-2008) - Nigerian

3) Informatics 

∙ Ghassan Karam (1999-03/2012) - Lebanese

∙ Fabrice Boudou (03/2012-Present) - French

4) Information and External Relations (formerly “Information and 

Media Relations” before merger with External Relations in 2009)

∙ David Woods (1995) - British

∙ Keith Rockwell (1996 - Present) - American

5) Medical Service 

∙ Dr. Catherine Mazeyrac (2005-2010) - French

6) Ministerial Sessions

∙ Evan Rogerson (1999-2002) - New Zealand

7) Special Working Group on Integrated Framework and LDCs 

∙ Chiedu Osakwe (Head) (2000-2001) - Nigerian

8) Trade Information Centre and Library 

∙ Jean-Maurice Léger (2002-2004) - Cana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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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WTO 기구 및 위원회 운영절차 규정

1. WTO 위원회 규정

위원회 문서명 문서번호 날짜

Committee of 
Participants on the 

Expansion of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f Participants on the 
Expansion of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 Approved by the 
Committee on 30 October 1997

G/IT/3 07/11/1997

Committee on 
Agriculture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 Approv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on 
22 May 1996

G/L/142 24/02/1997

Committee on 
Agriculture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 Note 
by the Secretariat

G/AG/W/22 18/03/1996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 
Note by the Secretariat

G/ADP/W/ 
135

23/10/1995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ADP/W/ 
135/Rev.1

20/03/1996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 
Approv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on 22 May 1996

G/ADP/4 16/09/1996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 
Approv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on 22 May 1996 

G/L/143 05/03/1997

Committee on 
Balance-of- Payments 

Restrictions

Committee on Balance-of-Payments 
Restrictions -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Balance-of-Payments Restrictions 

WT/BOP/10 12/12/1995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 
Approv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on 1 December 1995

G/L/146 24/02/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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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문서명 문서번호 날짜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 Note by the Secretariat

G/VAL/W/2 13/10/1995

Committee on Import 
Licensing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Import Licensing - 
Approv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on 1 December 1995

G/G/147 21/02/1997

Committee on Import 
Licensing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Import Licensing - 
Note by the Secretariat

G/LIC/W/1 02/10/1995

Committee on Market 
Acces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Market Access - 
Approv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on 1 December 1995

G/L/148 21/02/1997

Committee on Market 
Access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Market Access - 
Note by the Secretariat

G/MA/W/2 11/10/1995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L/150 20/05/1996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 Adopted by the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2 July 1996

WT/REG/1 14/08/1996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REG/W/2 13/06/1996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Rule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 
Approv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on 1 December 1995

G/L/149 24/02/1997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 
Note by the Secretariat - Corrigendum

G/RO/W/2/ 
Corr.1

13/07/1995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 
Note by the Secretariat

G/RO/W/6 03/11/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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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문서명 문서번호 날짜

Committee on 
Safeguard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Safeguards - Note by the 
Secretariat

G/SG/W/59 26/10/1995

Committee on 
Safeguard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Safeguards - Note by the 
Secretariat

G/SG/W/59/
Rev.1

20/03/1996

Committee on 
Safeguard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Safeguards - Approv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G/SG/4 17/09/1996

Committee on 
Safeguard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Safeguards - Approv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on 
22 May 1996

G/L/145 03/03/1997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SPS/W/4/
Rev.1

28/04/1997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pprov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on 11 
June 1997

G/L/170 20/06/1997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Proposed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Note by 
the Secretariat - Corrigendum

G/SPS/W/48/
Corr.1

03/04/1997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Proposed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Note by 
the Secretariat

G/SPS/W/48 06/03/1996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Group 
of Experts - Revision

G/SCM/W/
365/Rev.1

24/06/1996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Group of 
Experts - Corrigendum 

G/SCM/W/ 
365/Corr.1

24/0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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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문서명 문서번호 날짜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Note by the 
Secretariat

G/SCM/W/ 
143

23/10/1995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SCM/W/ 
143/Rev.1

18/03/1996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Approv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on 22 
May 1996

G/SCM/10 16/09/1996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 of the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Approv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on 22 
May 1996

G/L/144 11/03/1997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Approv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on 1 December 1995

G/L/150 03/03/1997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 
Adopted by the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on 5 July 1995

WT/ 
COMTD/6

17/10/1995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the 
Meeting of the WTO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WT/COMTD
/W/3

17/05/1995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WT/CTE/W/
13/Rev.1

19/02/1997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 Note by the 
Secretariat

WT/CTE/W/
13

06/11/1995

Committee on TRIMS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 Note by the 
Secretariat

G/TRIMS/ 
W/3

06/1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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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규정

위원회 문서명 문서번호 날짜

Council for Trade in 
Goods

Draft Rules or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G/C/W/2 24/03/1995

Council for Trade in 
Goods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 
Addendum

G/C/W/2/ 
Add.1

20/07/1995

Council for Trade in 
Good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31 July 1995

WT/L/79 07/08/1995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 Adopt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n 
4 October 1995

S/L/15 19/10/1995C

Council for TRIPs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uncil 
for TRIPs

IP/C/1 28/09/1995

Council for TRIPs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uncil for TRIPs - Communication 
from the Chairman

IP/C/W/2 27/04/1995

Dairy Council
International Dairy Council - Rules of 
Procedure - Note by the Secretariat

IDA/1 30/03/1995

Dairy Council
International Dairy Council - Draft 
Rules of Procedure - Note by the 
Secretariat

IDA/W/4 14/03/1995

3. WTO 기구 규정

위원회 문서명 문서번호 날짜

Dispute Settlement 
Body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WT/DSB/9 16/01/1997

Dispute Settlement 
Body

Rules of Procedure for the Dispute 
Settlement Body - Chapter V - Officers

WT/DSB/ 
W/4

11/04/1995

General Council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the 
General Council

WT/GC/W/5 24/03/1995

Meat Council
International Meat Council - Draft Rules 
of Procedure - Note by the Secretariat

IMA/W/3 15/06/1995

Meat Council
International Meat Council - Rules of 
Procedure - Note by the Secretariat

IMA/1 03/0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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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문서명 문서번호 날짜

Ministerial Conference 
Meetings of the 
General Council

Rules of Procedure for Sessions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and Meetings of 
the General Council

WT/L/161 25/04/1996

Ministerial Conference 
Meetings of the 
General Council

Rules of Procedure for Sessions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and Meetings of 
the General Council -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31 January 1995

WT/L/28 07/02/1995

Ministerial 
Conference, Meetings 

of the General 
Council, Dispute 

Settlement Body and 
Trade Policy Revision 

Body

Sub-committee on Institutional, 
Procedural and Legal Matters - Rules of 
Procedure for Sessions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and Meetings of the General 
Council, Dispute Settlement Body and 
Trade Policy Revision Body e 
Sub-Committee on 18 November 

PC/IPL/9 25/11/1994

Sub- committee on 
Institutional, 

Procedural and Legal 
Matters 

Sub-committee on Institutional, 
Procedural and Legal Matters - 
Provisions in the Uruguay Round Final 
Act Texts Relevant to Terms of 
Reference and Rules of Procedure for 
the Bodies Established Thereunder - 
Note by the Secretariat

PC/IPL/W/1 21/06/1994

Trade in Services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 Note by 
the Secretariat

S/C/W/2 29/05/1995

Trade Policy Review 
Body

Trade Policy Review Body -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Trade 
Policy Review Body - Revision

WT/TPR/6/R
ev.1

10/10/2005

Trade Policy Review 
Body

Trade Policy Review Body - Draft -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Trade Policy Review Body

WT/TPR/ 
W/34

06/09/1995

Trade Policy Review 
Body

Trade Policy Review Body -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Trade 
Policy Review Body

WT/TPR/6 10/08/1995

Trade Policy Review 
Body

Trade Policy Review Body - Draft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Trade Policy Review Body

WT/TPR/ 
W/4

08/05/1995

Trade Policy Review 
Body

Draft -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Trade Policy Review Body

WT/TPR/W/
39

10/15/2008

Trade Policy Review 
Body

Draft - Rules of Procedure for Meetings 
of the Trade Policy Review Body - 
Revision

WT/TPR/6/R
ev.2

11/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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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12년 WTO 위원회 의장 현황148)

1. 일반의사회와 산하 위원회 의장

General Council H.E. Mrs. Elin Østebø JOHANSEN (Norway)
Dispute Settlement Body H.E. Shahid BASHIR (Pakistan) 
Trade Policy Review Body H.E. Mr. Eduardo MUÑOZ GÓMEZ (Colombia)
Council for Trade in Goods H.E. Dr. Tom MBOYA OKEYO (Kenya)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H.E Mr. Joakim REITER (Sweden) 
Council for TRIPs H.E. Mr. Dacio CASTILLO (Honduras)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H.E. Mrs. Hiswani HARUN (Malaysia)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H.E. Dr. Anthony Mothae MARUPING 
(Lesotho) 

Committee on Balance-of Payments Restrictions H.E. Mr. Hisham M. BADR (Egypt)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Mr. François RIEGERT (France)
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Mr. Pasi-Heikki VAARANMAA (Finland)

Working Group on Trade and Transfer of Technology Mr. Carlos ROSSI COVARRUBIAS (Peru)
Working Group on Trade, Debt and Finance Mr. Martin GLASS (Hong Kong, China)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WTO Director-General Pascal LAMY (ex officio)

2. 무역협상위원회 산하 기구 의장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Amb. Luzius WASESCHA (Switzerland) 
Negotiating Group on Rules Amb. Wayne McCOOK (Jamaica) 

Negotiating Group on Trade Facilitation
H.E. Mr. Eduardo Ernesto SPERISEN-YURT 
(Guatemala) 

Special Session of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H.E. Mr. Fernando DE MATEO Y 
VENTURINI (Mexico)

Special Session of the Council for TRIPs H.E. Mr. Yonov Frederick AGAH (Nigeria)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Amb. Ronald SABORÍO SOTO (Costa Rica)
Special Session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Amb. John ADANK (New Zealand)
Sub-Committee on Cotton Amb. John ADANK (New Zealand)
Special Session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H.E. Mr. Manuel A.J. TEEHANKEE
(Philippines)

Special Session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H.E. Amb. Kwok Fook SENG (Singapore) 

148) WTO는 홈페이지에서 매년 위원회 의장 인선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www.wto.org/english/thewto_e/secre_e/current_chairs_e.ht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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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위원회 의장

Committee on Agriculture Ms. Emalene MARCUS-BURNETT (Barbados)
Committee on Anti-Dumping Mr. Shai MOSES (Israe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Mr. Masafumi KOBAYASHI (Japan)
Committee on Import Licensing Mr. Flavio SOARES DAMICO (Brazil)
Committee on Market Access Mr. Atilla BASTIRMACI (Turkey)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Mr. Daniel O. OWOKO (Kenya)
Committee on Safeguards Ms. Lillian BWALYA (Zambia)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Mr. Deny KURNIA (Indonesia)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Mr. Andreas KRALLMANN (Germany)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Ms. Denise PEREIRA (Singapore)
Committee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Mr. Patrick VAN GHEEL (Belgium) 

Working Party on State Trading Enterprises Mr. Christian FRESARD (Chile)

ITA Committee
Mr. Syed Mohd Faizal Bin Syed Mohd 
DARDIN (Malaysia)

4. 서비스무역이사회 산하 의장

Committee on Trade in Financial Services Ms. Micong KLIMES (Germany)
Working Party on Domestic Regulation Mr. Kerem ALP (Turkey)
Committee on Specific Commitments Mr. Rodrigo BARDONESCHI (Argentina)
Working Party on GATS Rules Ms. Kyoko HOKUGO (Japan)

5. 복수간 협정 위원회 의장

Committee on Trade in Civil Aircraft Mr. Robert Jui-song FANG (Chinese Taipei)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Mr. Nicholas NIGGLI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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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Systemic Issues of WTO  
Governance and Korea's Policy Options

 

Dukgeun Ahn

The issues on WTO governance have drawn much attention recently, 

particularly when an ambitiously launched Doha negotiation turns out to be 

almost a hopeless failure, or at least a dormant stalemate. In addition to 

Members’ disagreements on numerous agenda, the systemic problems and 

drawbacks in the WTO governance itself have been pointed out as important 

contributing factors for delaying and stalling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se problems include a wide range of issues such as dispute settlement 

system, accession process, and roles of civil society. 

Despite significant roles in the world trade, Korea has hardly played a 

role in the WTO system in building new trade rules or deepening trade 

liberalization. The major concern for agricultural market liberalization has led 

the Korean government to become very defensive and passive in participating 

in the WTO system. Considering the fact that potentially very influential new 

Members such as China and Russia begin to assert their economic rights 

more forcefully in the WTO system, it is imperativ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develop its strategies for reshaping and strengthening its status.

One of the ways to improve the role and status in the WTO syste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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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ost a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WTO which is held every two years. 

Since the accession to GATT in 1967, Korea has never hosted a ministerial 

conference of GATT or WTO although other countries regard Korea as the 

most prominent beneficiary of trade liberalization initiatives under the 

GATT/WTO system. It is true that the WTO ministerial conference has the 

risk to be abused as the opportunity to provoke various protests, 

anti-globalization or anti-government. Nevertheless, given that Korea is now a 

G20 member to lead the global efforts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and 

recover from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as a leading exemplary model in the world trading system. 

Second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mote more nationals to 

directly contribute to the works of the WTO, especially at the high level 

secretariat or at a chair level of the committees. Although the Korean 

nationals working at the WTO secretariat may not favor the Korean 

government’s interest, such people will be able to able to contribute to the 

general capacity of Korea. One practical way to promote such cases is to 

allow special advisor positions in the permanent mission at Geneva, which 

can be filled by researchers in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or 

academics who specialize in relevant fields. In fact, more important tasks will 

be to make a Korean Director-General or Deputy Director-General in the 

WTO. Head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ed broad supports from all 

aspects of membership, which definitely requires government assistance. 

Therefore, government policies to nurture a leader a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level should be pursued deliberately with a long term vision. 

This policy may be more rewarding in the future when Korea is regarded 

politically more neutral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Finally, the government needs to address increasingly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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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on process of the WTO. As illustrated in the case of China and 

Russia, WTO accession for non-market economy can be very controversial 

since it takes sometimes fundamental restructuring of the economic systems. 

In that regar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epare for the WTO 

accession by North Korea, which will be the essential element of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policies. Since the whole process of WTO accession 

will take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and it will take even more time for 

North Korea to be prepared for any serious discussion related to WTO 

accession, it would be better to start any preliminary works addressing 

potentially significant dimensions of North Korea’s accession. In other words, 

political, diplomatic, social, even cultural as well as economic aspects of 

North Korea’s WTO accession should be carefully assessed and thereby any 

necessary work plans must be implemented as early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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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ystemic Issues of 
WTO Governance and Korea's Policy Options

Dukgeun Ahn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지 2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W TO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도하협상에서 150여 

개 회원국 간의 이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해결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신규 

회원국 가입 관련 절차 및 요건,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지배구조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WTO 

체제의 지배구조 개선과 도하협상의 성공적인 타결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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